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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불법사이트 

제재 위해 ｢온라인 

침해 및 위조 방지법

(COICA)｣ 발의

美 상원사법위원회, 불법사이트 근절 위해

법무부 권한 강화 법안 발의

미국 상원사법위원회의 패트릭 레이히(Patrick Leahy) 위원장은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제재하기 위한 ｢온라인 침해 및 위조 방지법(COICA)｣을 2010년 9월 20일에 발의함.

이 법안은 법무부가 저작권 침해 도메인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도메인이 저작권 침해에 사용된 경우 법원에 정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미국 상원사법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의 패트릭 레이히(Patrick 

Leahy) 위원장은 2010년 9월 20일, 온라인상의 침해를 조장하는 웹사이트들을 근

절하기 위한 ｢온라인 침해 및 위조 방지법(Combating Online Infringement 

and Counterfeits Act; COICA)｣을 발의함. 

- 이후, 동 법안은 2010년 9월 23일에 열린 상원사법위원회에 의제로 상정되어 검토

가 이루어짐.

○ 2010년 6월, 상원사법위원회는 감독청문회(oversight hearing)를 개최하고 행정부의 

빅토리아 에스피넬(Victoria Espinel) 지적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과 동 법안을 검토한 바 있음.

※ 지적재산집행조정관(IPEC)은 ｢2008 PRO-IP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해적행위 및 

위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기관 간의 역할을 조율하고 합동전략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고 있음.

○ 패트릭 레이히(Patrick Leahy) 위원장은 동 법안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경제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금까지 불

법 웹사이트를 차단함에 있어서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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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침해 및 위조 

방지법(COICA)｣, 

법무부에 저작권 침해 

도메인에 대한 

민사소송 권한 부여

○ 이에 미국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의 세계지적재산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는 ｢온라인 침해 및 위조 방지법(COICA)｣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히고, 동 법안의 입법을 통해 미국 법무부가 더욱 효과적으로 불법사

이트(rogue sites)를 추적 ‧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현재 미국 법무부는 해외에 근거지를 둔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음. 

○ 이에, 이번에 발의된 ｢온라인 침해 및 위조 방지법(COICA)｣은 웹사이트의 소유자가 

미국 내 또는 해외에 있든 구애받지 않고 불법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

권한을 미국 법무부에 부여하도록 함.

○ 동 법안은 미국 법무부에게 저작권 침해 도메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미국 법무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도메인이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접근하는데 

사용된 경우 법원에 정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법원이 도메인에 정지명령을 내릴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도메인과 관련한 미국의 

등록기관(registry)에 그 명령을 송달할 권한이 있고, 이 명령에 따라 침해도메인

을 정지하게 됨.

- 해당 도메인이 미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불법사이트의 재정 공급원인 인터

넷서비스제공자(ISP), 결제대행업체(payment system provider) 및 온라인광고업체

(advertising network services) 등 제3자에게 법원의 명령을 송달하고 관련 서비스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함.

○ 동 법안을 통해 미국 법무부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온라인 침해행위를 일삼는 웹

사이트를 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GIPC,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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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재판매 관련 

오토데스크社와 

버너社 간 저작권 

침해분쟁 발생

SW 거래와 ‘최초판매의 원칙’ - 

오토데스크社와 버너社 간 분쟁을 중심으로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SW 거래 관련,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 적용

에 대해 저작권자의 SW는 매매(sale)된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license)된 것으로써 동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이번 결정으로 저작권자는 라이선스 계약상의 금

지조항을 적용하여 패키지 SW 보유자가 타인에게 해당 SW를 양도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됨

□ 사건의 개요

○ 컴퓨터 디자인 SW를 제작하는 오토데스크(Autodesk)社는 ‘오토캐드 버전 

14(AutoCAD Release 14, 이하 오토캐드 14)’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 

○ 1999년 3월, 오토데스크社는 무단으로 자사 SW를 이용한 ‘Cardwell/ 

Thomas & Associates社(이하 CTA)’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CTA에게 10

개의 오토캐드 14에 대한 라이선스를 주었고, CTA는 해당 SW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 계약에 동의함. 

○ 이후 CTA는 10개의 오토캐드 14를 이후 버전 15로 업그레이드 하였지만, 구(舊)

버전인 오토캐드 14를 폐기하지 않고 2005년 5월, 4개의 제품을 버너(Vernor)

社에 판매하였음.

○ 한편, 버너社는 CTA로부터 구매한 오토캐드 14를 이베이(eBay)社 웹사이트에 

게시 ‧ 판매하려고 함. 

○ 이에 오토데스크社는 버너社의 물품판매가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베이社에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 판매를 중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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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발생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에 근거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게 삭제통지(take-down notice)를 보낼 수 있음.

<그림 1> 사건의 개요도

○ 버너社는 해당 SW를 설치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최초

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에 근거하여 오토캐드 14를 판매할 권한이 있

다고 오토데스크社측에 소명함.

※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은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으로 저작

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의 배포가 이루어진 후에 더 이상의 배포와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임. 최초판매를 통해 배포된 제품의 추가양도에 대해서는 저

작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권리소진의 원칙(doctrine of exhaustion)’이

라고도 함.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0조에서도 배포권에 대한 예외로써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2007년 8월, 버너社는 중고 오토캐드의 재판매가 ‘최초판매의 원칙’에 따라 적법

한 것이므로, 오토데스크社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소송을 워싱턴 서

부지방법원에 제기함.

- 이에 2008년 1월 15일, 오토데스크社는 버너社의 소(訴)를 기각하는 약식재판

(summary judgment)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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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9순회항소법원, 

‘최초판매의 원칙’ 

비(非)적용, 버너(社)

의 저작권 침해 판결

※ 오토데스크社의 SW 관리정책

 

1986년부터 오토데스크社는 오토캐드에 SW 라이선스 계약(software license agreement)을 첨부하여 

고객에게 제공하였고, 고객은 SW 설치에 앞서 라이선스 계약에 반드시 동의해야만 사용이 가능하였

음. 오토데스크社는 고객이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해주고 영리적 교육기관과 

학생들에게는 계약내용이 다른 상용 라이선스(commercial license)를 제공하는 정책을 취해왔음.

라이선스 계약의 주요내용은 첫째, 오토데스크社가 모든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둘

째, 고객은 오토캐드의 사용에 대한 비(非)배타적이고 양도불가한 라이선스를 가지며, 셋째, 고객은 

오토데스크社의 사전동의(prior consent) 없이 SW를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넷째, SW의 역분석

(reverse engineering)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관련 이용을 제한하며, 다섯째, 이용자가 허락 

없이 SW를 복제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의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라이선스를 종료하고, 여섯째, 

SW를 업그레이드하면 업그레이드 이용에 관한 라이선스를 구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舊)버전 

SW를 폐기하여야 한다는 것임.

 

□ 논의의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오토데스크社가 고객社인 CTA측에 오토캐드 SW를 판매

(sale)한 것인지 라이선스(license)를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만일 이것이 판매에 해당한다면, CTA가 버너社에게 오토캐드를 판매한 행위 및 

이후 버너社가 해당 SW를 재판매한 행위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 

○ 반면, CTA측에 해당 SW의 라이선스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면, 버너社의 재판

매 행위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토데스크社의 배포권

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음.

□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의 판결

○ 2009년 10월, 워싱턴 서부지방법원은 버너社의 SW 재판매는 ‘최초판매의 원칙’과 

필수단계항변(essential step defense)에 근거했을 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함. 한편, 오토데스크社가 이에 항소함에 따라 사건은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으로 넘어가게 됨. 



■■■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13

G
lo

b
a
l 

C
o
p

yrig
h

t 
P

ro
te

ctio
n

 
U
S
A

○ 2010년 9월 10일,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이번 SW 재판매와 관련한 ‘최초판매

의 원칙’ 적용문제에 대해, 저작권자인 오토데스크社의 SW는 애초에 판매된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된 것이라 볼 수 있기에 동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 항소법원의 판단기준 

① 최초판매의 원칙

○ ‘최초판매의 원칙’을 처음으로 인정한 ‘Bobbs-Merrill Co. v. Straus’1) 사건에서 연

방대법원은 특정저작물을 최초 판매한 이후에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지만, 라이선스 계약을 하지 않고 저작물을 배포한 경우에만 적

용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초판매의 원칙’은 저작물의 이용만을 허락받은 라이선시(licensee) 

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최근의 ‘Quality King Distribs., Inc. v. 

L’Anza Research Int’s Inc.’2) 사건에서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점을 재확인한 바 있음. 

② 소유자(owner)와 라이선시(licensee)

○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하였던 극장상영용 필름과 관련된 

‘United Sates v. Wise’ 사건(이하 ‘Wise 사건’)에서 제9순회항소법원은 원고가 피

고에게 해당 필름을 양도한 것이 최초판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바 있음. 

- 제9순회항소법원은 개별 필름배포계약서에 포함된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들을 검

토함. 

a. 문제의 계약이 라이선스로 명시되었는지 여부 

b. 저작권자가 해당 필름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었는지 여부

c. 계약서의 내용이 해당 필름의 반환 또는 폐기처분을 요구하고 있는지 여부

d. 계약서의 내용이 해당 필름의 복제를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

e. 계약기간동안 양수인이 해당 필름의 소유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1) Bobbs-Merrill Co. v. Straus, 210 U.S. 339, 350-51 (1908).

2) Quality King Distribs., Inc. v. L'Anza Research Int'l Inc., 523 U.S. 135, 146-47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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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거래성격 등을 

고려, SW 재판매에 

‘최초판매의 원칙’ 

적용 예정

○ ‘Wise 사건’ 이후 제9순회항소법원은 ‘MAI Trio 사건’ 등 일련의 SW 관련 저작

권 사건에서 복제물의 소유자와 라이선시를 구별하는 것에 대해 판단함. 

- 이상의 사건을 통해 법원은 계약서의 모든 조항들을 고려하여 본 사건이 ‘최초판

매의 원칙’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됨. 

○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Wise 사건’과 ‘MAI Trio 사건’을 바탕으로 SW 이용

자가 복제물 소유자인지 라이선시(licensee)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음

의 3가지 사항을 규정함. 

- (1)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라이선스를 주었는지 여부, (2) 저작권자가 SW를 양

도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3) 저작권자가 이용제한을 

극히 강제하고 있는지 여부임.

- 제9순회항소법원은 SW 이용자가 위의 3가지 사항에 해당한다면 복제물의 소유

자가 아닌 라이선시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함.

○ 최종적으로 항소법원은 이 판단을 오토데스크社의 라이선스 계약에 적용하여, 

CTA社는 오토캐드 SW의 라이선시이므로 ‘최초판매의 원칙’에 적용받지 않는 것

으로 결론 내림. 

○ 제9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SW의 재판매에 무조건적으로 ‘최초판매의 원칙’을 적용

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의미함.

- 즉, 이번 결정으로 저작권자는 라이선스 계약상의 금지조항을 적용하여 패키지 SW 

보유자가 타인에게 SW를 양도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음. 

○ SW의 재판매에 대해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계약서에 라이선스

가 명시되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의 모든 조항과 거래의 성

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Vernor v. Autodesk, INC., No. 09-35969, 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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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 

보호대상에 패션

디자인 불포함

2006년의 저작권법 

하 패션디자인 

보호 법안은 업계의 

반발로 무산

美 상원, 저작권법 하 패션디자인 

보호법안 발의

미국의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의원은 2010년 8월 ｢창의적 디자인 보호 및 

침해방지법(IDPPPA)｣을 발의함. 동 법안은 패션디자인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기 위

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패션업계의 큰 지지를 받고 있음

○ 현행 미국 저작권법은 실용적 기능(useful function)이 있는 제품은 저작물이 아

닌 ‘실용적 물품(useful article)’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미국에서 패션디자인은 저

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미국의 패션디자인은 ｢상품외장법(Trade Dress Law)｣에 의해 제한적으로 보호되

고 있으며, 미국 내 패션업계는 자사의 독자적인 디자인 보호에 저작권법을 활용할 

수 없었음.

- 이에 반해, 유럽 및 일본에서는 의류디자인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있음.

○ 이에 미국 패션업계에서는 패션디자인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자는 주장을 지속적으

로 펼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2006년, 미국 의회 밥 굳래트(Bob Goodlatte) 의원에 의해 저작권법으로 패션디

자인을 보호하자는 ｢디자인 침해 금지법(Design Piracy Prohibition Act; DPPA)｣이 

최초 발의됨.

- 동 법안은 패션디자인의 보호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디자인 등록을 법집

행(enforcement)의 요건으로 함.

Global Copyright Protectio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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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패션디자인

의 저작권법 보호 위

한 새로운 법안 발의

○ ｢디자인 침해 금지법(DPPA)｣은 미국패션디자이너위원회(Council of Fashion 

Desingers of America; CFDA)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나, 미국의류신발협회

(American Apparel & Footwear Association; AAFA)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힘. 

- 미국의류신발협회(AAFA)는 패션디자인 등록을 위한 수많은 신청을 미국저작권청

(U.S. Copyright Office)이 감당할 수 없으며, 법안에서 제시하는 침해 및 보호 기준

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원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함.

○ 이후 수년간 양측이 만나 ｢디자인 침해 금지법(DPPA)｣의 내용을 재정립하고자 하

였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2007년과 2009년에 동 법안이 재발의 되었

으나 통과되지 못하였음.

○ 2010년 8월 미국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의원은 미국 저작권법의 보호범위

를 의류, 액세서리, 안경테 등의 패션디자인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혁신적 디자인 

보호 및 침해방지법(Innovative Design Protection and Piracy Prevention 

Act; IDPPPA)｣을 발의함. 

○ ｢혁신적 디자인 보호 및 침해방지법(IDPPPA)｣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패션디자인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되, 선박디자인은 패션디자인의 범주에 포함시

키지 않음. 

② 높은 수준의 독창성을 가진 디자인이어야 함. 구체적으로, 유사제품의 이전 디자

인과 비교할 때 유일하고(unique), 구별 가능하며(distinguishable), 평범하지 않고

(non-trivial), 비실용적인(non-utilitarian) 특징이 있어야 함.

③ 별도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보호기간은 3년으로 제한함. 

④ 외관상 매우 유사하여 해당 디자인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거나, 구성 또는 디자인

에 있어서 아주 미미한 차이점만이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판단함.

⑤ 패션디자인을 비상업적, 개인적 또는 직계 가족구성원이 사용하는 경우, 공정이용

으로 판단하여 동 법으로 보호하지 않음. 

⑥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저작물의 디자이너가 직접 침해여부

를 증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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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 디자인 보호 및 침해방지법(IDPPPA)｣은 미국패션디자이너위원회(CFDA) 

및 미국의류신발협회(AAFA) 양측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음. 

○ 동 법안이 통과되면 패션디자인 침해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통해 디자이너의 

이익을 보장하고, 미국 의류산업 및 신발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참조

미국 의회도서관(U.S. The Library of Congress) 홈페이지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06e3ab87-c729-4836-9ada-d9a9291b867d, 2010.9.7

copyrightchronicle.blogspot.com/2010/09/should-fashion-be-protected-by.html, 2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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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거래위원회, 

자국 언론사 위한 

정책 권고안 발표

美 연방거래위원회, 뉴스저작물 보호 위한 

정책 권고안 발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뉴스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언론의 재창조를 위한 잠재적 

정책 제안｣이라는 정책 권고안을 2010년 6월 15일에 발표함. 이 권고안은 ‘핫뉴스 

원칙(hot news doctrine)’의 입법화 및 공정이용의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구글(Google)社 등 뉴스 제공사이트들은 반대입장을 표명함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인터넷 시대에 언론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난제들을 검토하겠다고 2009년 5월에 공표하고, ｢언론의 재창조를 

위한 잠재적 정책 제안(Potential Policy Recommendations to Support the 

Reinvention of Journalism)｣이라는 권고안을 2010년 6월 15일에 발표함.

- 본 정책 권고안은 ‘핫뉴스 원칙(hot news doctrine)’의 입법화 및 뉴스저작물의 공

정이용 범위 축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핫뉴스 원칙(hot news doctrine)

1918년 미국에서 확립된 판례로, 단순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뉴스기사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시급을 다투는 뉴스의 경우 콘텐츠 제작자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정보를 도용하

지 못하도록 일정기간동안 콘텐츠의 상업적 활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함. 이 경우 일반인은 콘텐츠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음.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신문사의 광고 수입이 2000년 이후 약 45%가량 감소되었

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수입 감소는 뉴스 제공사이트(news aggregator)의 등장에 

따른 것으로, 언론사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힘.

Global Copyright Protectio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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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거래위원회, 

핫뉴스 보호 및 공정

이용 범위 축소 제안

□ 연방차원의 입법화를 통한 핫뉴스 보호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저작권법이 사실(fact)의 표현(expression)만을 보호할 

뿐,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뉴스 제공사이트들이 언론사

들의 노력에 무임승차(free riding)하는 것을 방치한 측면이 있기에, 핫뉴스의 

보호를 통해 언론사들의 이익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뉴스콘텐츠 생산자인 언론사들은 뉴스 제공사이트들의 무임승차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핫뉴스(hot news)를 보호해 달라고 지

속적으로 요청해 왔음. 

○ 이를 위해, (1) 연방법(federal law)을 통해 ‘핫뉴스 원칙(hot news doctrine)’에 

대한 주법(state law)의 제정을 장려하고, (2) 핫뉴스를 직접 보호할 수 있도록 

연방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 이에 대해 2010년 7월 21일, 구글(Google)社는 ‘핫뉴스 원칙’이 콘텐츠 소유자

들의 이익만 증대시킬 뿐이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의도하는 정책변화는 온라

인 미디어 혁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디지털 저널리즘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

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함. 

□ 공정이용의 범위 축소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Perfect 103)｣ 사건에 대한 판결로 인해 인터넷 검색엔

진 및 뉴스 제공사이트의 활동이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설명함. 

※ ｢Perfect 10｣ 사건

콘텐츠 소유자인 원고 ‘Perfect 10’이 구글(Google)社를 상대로 전송권과 배포권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임. 이에 원심 및 항소심은 전자적 정보를 저장하여 사용자에게 서비스

하지 않는다면 전시(display)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전시권 침해를 부정하였음. 또한 현재의 

웹사이트에서 링크를 열면 다른 웹사이트의 이미지가 현재의 웹사이트의 부분인 것처럼 나타나는 ‘인

라인 링크(inline link)’는 복제물을 보여주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음.

3) Perfect 10, Inc. v. Amazon. com, Inc., 487 F.3d 701 (9th Ci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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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뉴스의 보호와 

공정이용의 제한을 

둘러싼 갈등 예상

○ 그러나 뉴스보도를 제외한 비평, 주석, 또는 연구에 관한 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공정이용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이루

어져야함을 촉구함.

○ 디지털 시대의 정보복제 속도를 고려할 때, ‘핫뉴스 원칙’은 온라인상의 뉴스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뉴스콘텐츠 제공자의 이익을 실현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일각에서는 ‘핫뉴스 원칙’에 대한 주(state) 단위의 법제화는 뉴스매체에 

명확성 및 통일성을 줄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핫뉴스 원칙’에 의해 확대된 

저작권의 보호는 정보가격의 상승 및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향후 ‘더플라이온더월(Theflyonthewall)’4) 판결과 ‘도우존(DowJones)’5) 판결

의 진행 결과에 따라, 온라인상의 뉴스저작권 침해문제에 ‘핫뉴스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임. 

○ 한편, 공정이용의 활용을 축소하고자 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은 정

보의 접근성 등에 대한 다양한 쟁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

- 언론사는 자체 홈페이지에 암호를 설정함으로써, 포털업체가 뉴스복제를 하지 못하

도록 조치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권 보호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는 포털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콘텐츠를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암묵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할 여지

가 있음.

(FTC, 2010.7.26) 

4) Barclays Capital Inc. v. Theflyonthewall.com, Inc., No. 06 Civ. 4908(DLC), 2010 WL 1005160(S.D.N.Y. 3. 18, 2010).

5) Dow Jones & Co., Inc. v. Briefing.com, Inc., Complaint filed 4. 20, 2010, No. 1:10-cv-03321-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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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가 

허용되는 저작물 

유형을 분류

美 저작권 보호 관련 입법동향 모니터링 [연방관보(FR)]

  다음의 내용은 美연방정부 각 기관의 동향을 신속 ․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FR)에 게재

되는 저작권 보호 관련 주요 발표(announcement), 고시(notice), 규정 초안(proposed rules), 개정안(amendments), 확정

규칙(final rules and regulations) 등을 모니터링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모니터링

美,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금지규정 

예외규칙 발표

미국 저작권청은 3년마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금지규정의 예외가 되는 저작물의 

유형을 지정하고 있음. 이번에 예외저작물로 지정된 저작물은 1) 교육적 ‧ 비영리적 

목적 영화DVD의 복제방지 프로그램, 2)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3) 중고 스마트폰을 통신사에 연결하도록 하는 펌웨어 또는 SW 

프로그램, 4) 개인 컴퓨터에서 구동되는 비디오 게임(보안상의 결함 또는 취약점을 

조사․보완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 5) 불완전한 동글(dongles)로 보호되고 있는 컴퓨

터 프로그램, 6) 전자책(e-book) 형태로 배포되는 어문저작물임

○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3년마다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저작물 유형을 지정하고 있음. 

※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미함.

○ 미국 저작권청장(Register of Copyright)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규제에 대

한 예외 저작물(이하 ‘예외저작물’)을 지정하기 위해, 저작권자와 소비자단체 및 교

육기관 등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 제출을 2008년 10월 6일 요청하였으며, 2008

년 12월 2일까지 25개의 예외저작물 리스트를 서면으로 접수함.  

○ 미국 저작권청은 예외저작물의 유형을 종합하여 2008년 12월 29에 규칙제정고시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를 발표하고, 2009년 2월 2일까지 

56개의 의견을 접수하였으며, 2009년 5월에 스탠포드 대학교와 의회도서관에서 2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논의된 쟁점에 대한 추가의견을 접수함.

Global Copyright Protectio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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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가 허용되는 

6가지 유형의 저작물

○ 2009년 10월 27일, 의회도서관장(Librarian of Congress)은 규칙제정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존에 설정된 예외저작물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내용의 임

시규칙(interim regulations)을 미국 연방관보에 공고함.  

○ 미국 저작권청은 2010년 7월 19일, 예외저작물의 유형을 정하는 규칙을 발표하였

으며, 이번 규칙의 효력은 2010년 7월 27일부터 2013년 7월 27일까지 유지됨.

- 이로써 아래와 같이 총 6개 유형의 저작물에 있어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

위가 허용됨.  

� 교육 및 비영리적 목적의 영화 DVD

○ 콘텐츠 복제방지 시스템(Content Scrambling System; CSS)으로 보호되는 

DVD가 2000년에 예외저작물로 지정됨에 따라 논란이 있었기에, 2006년 규칙

제정에서는 ‘영화 또는 미디어 학과의 도서관에 있는 시청각저작물로써 대학이 교

육 목적으로 편집하는 경우’로 제한됨.  

○ 이번 규칙제정에서 교육자들은 기존의 허용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함. 

- 기존의 영화 또는 미디어학과의 도서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대학 도서관에 

있는 DVD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뿐 아니라 초등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

이 수업에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함.  

○ 다큐멘터리 제작자와 비영리목적의 비디오 제작자 역시 무력화금지규정의 부정적 

영향을 피력하면서 기존 허용범위의 확대를 요구함.

- 이는 대부분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비평 또는 논평의 목적으로 제작되며,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임.

○ 미국 통신정보관리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은 동 규칙의 대상범위를 대학교의 교수와 학생으로 

확대하고, 교육기관의 도서관과 학부에 있는 DVD의 이용으로까지 범위를 확대

하도록 권고함. 

- 또한 다큐멘터리 영화 및 공정이용 법리에 의해 입증된 사회적 비평 또는 논평 

목적의 비영리목적의 비디오 제작에도 무력화 행위를 허용하도록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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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저작권청장은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DVD 무력화금지규정에 

대한 예외대상자를 대학교수와 영화 및 언론 관련학과 학생, 다큐멘터리 제작자

와 비영리목적의 비디오 제작자로 한정함. 

○ 무력화의 목적은 표현의 자유와 연관된 비평과 논평을 위한 것으로 고화질의 영

화장면이 필요한 경우로만 한정함. 또한, 예외저작물은 비디오게임 등 시청각저

작물이 아닌 영화에만 한정함.

 

�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 전자프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은 특정 스마트폰

(smartphone)에 설치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즉 ‘탈옥(jailbreaking)’

을 허용하도록 제안함. 

○ 특정 스마트폰의 범주는 우선적으로 애플(Apple)社의 아이폰(iPhone)에 초점

이 맞추어진 것임. 아이폰에 적용이 되는 SW 또는 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의 실

행을 통제하는 펌웨어(firmware)로부터 인증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함.  

○ 전자프론티어재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탈옥’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주장함. 첫째, ‘탈옥’은 애플社가 사용자에게 승인한 라이선스에 어긋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 둘째, 아이폰의 구매자는 해당 아이폰에 설치되어 있는 펌웨어에 대한 소유권까

지 갖게 되므로, 아이폰의 소유자가 펌웨어를 조작하는 것은 연방저작권법 제117

조에 의거, 침해로 볼 수 없음. 

○ 셋째, ‘탈옥’은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SW의 이용이기에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함. 무선전화 소유자가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 이용을 위해 펌웨어를 변경하

는 것이므로 펌웨어 시장에 손해를 끼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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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의 주장에 대한 애플社의 반박

애플社는 탈옥이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함. 아이폰의 인증시스

템은 소비자와 애플社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며, 애플社의 운용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은 2차적 저작

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함. 또한, 아이폰 구매자는 아이폰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허가를 받은자(라이선시)일 뿐이며, 탈옥행위는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에 규정된 공정이용

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함.

○ 이에 미국 저작권청장은 탈옥을 인정하는 측의 공정이용에 대한 주장이 타당하다

고 판단하며, 이는 의회의 의견과 일치한다고 밝힘. 탈옥을 허용하는 이유는 다음

과 같음.

① 운용시스템을 변경한 대부분의 이용자가 펌웨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므로 개인적이고 비영

리적인 이용으로 볼 수 있음. 

② 탈옥시 이용되는 저작물의 분량은 전체저작물과 비교했을 때 경미함. 

③ 아이폰의 펌웨어는 기기에 설치 ․ 판매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를 갖지 않음.

○ 미국 통신정보관리청(NTIA)은 탈옥을 허용함으로써 기술혁신이 촉진되고 이용

을 편리하게 하며 개방형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인정함. 그러나, 개발

자가 개발비용을 환수하지 못하면 기술혁신에 장애가 될 것이며, 공공정책은 정

부규제기관, 법원 및 의회가 판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함.

� 중고 휴대폰의 펌웨어 또는 SW 프로그램(휴대폰을 통신사에 접속하기 위해 

무력화하는 경우에 한정)

○ 이 조항은 2006년에도 예외로 설정된 조항으로, 당시에는 “통신사에 합법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핸드폰 단말기에 설치된 펌웨어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이었음.  

○ 미국 저작권청장은 2006년에 이어 이번에도 이러한 유형을 예외로 설정하면서, 

구형 휴대폰의 소유자가 통신사에 접속하기 위해 펌웨어 또는 SW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허용한다고 밝힘. 

○ 또한, 타 통신사에 접속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은 연방저작권법 제117

조에 근거하여 비침해행위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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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미국 통신정보관리청(NTIA)은 비영리적 단체에게만 면책특권을 허용하도

록 제안하였으며, 향후 상업적 리사이클러(commercial recycler)의 경우는 면

책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개인 컴퓨터에서 구동되는 비디오 게임(보안상의 결함 또는 취약점을 조사 ․

보완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

○ 미국 저작권청장은 비디오게임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연구자가 비디오게임의 보안

상 결함 또는 취약점을 연구할 목적으로 행하는 무력화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밝힘. 

○ 이에 알렉스 할더만(J. Alex Halderman) 교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해 생기

는 보안상의 결함을 조사 ․ 보완하기 위한 무력화에 대해서는, 비디오게임뿐 아니

라 다른 저작물의 유형에도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  

- 할더만 교수는 비디오게임에 적용되는 접근통제기술인 매크로비젼(Macrovision)

社의 세이프디스크(SafeDisc) 프로그램과 소니(Sony)社의 시큐롬(Securom) 프로

그램은 보안상의 결함 또는 취약점을 발생시킨다고 밝힘.

○ 할더만 교수의 반대론자들은 아직까지 비디오게임에 적용되는 접근통제기술이 보

안상의 결함 또는 취약점의 원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저작권청장은 연방저작권법 제107조를 근거로 선의의 연구목적은 공

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컴퓨터의 보안상태를 조사하여 대중에게 알리는 것은 저작물의 창작적인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저작물의 시장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님. 

� 불완전한 동글(dongles)로 보호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 동글로 인해 보호받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동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에, 이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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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dongle)은 컴퓨터의 입출력 접속구에 연결되는 장치로써, 보안장치가 설정된 특정 

프로그램의 복제나 실행이 가능하도록 보안키나 ID를 저장한 장치를 말함. 일반적으로 

이 장치가 없으면 그 SW는 수행되지 못함. 

○ 일각에서는 동글 간의 호환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나 새로운 운영체제로 업그레

이드하는 경우까지로 허용범위 확대를 제안하였으나 산업계가 이에 반대하였으며, 

저작권청장 역시 이 제안을 거절함.

� 전자책(e-book) 형태로 배포되는 어문저작물

○ 저작권청장은 전자책의 형태로 배포되는 어문저작물을 2006년에도 예외저작물

로 지정한 바 있음. 

- 장애인을 위해 텍스트나 화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리로 설명해주는 스크린 리

더(screen reader) 및 음독(read-aloud) 기능을 제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무력화를 허용함. 

(Federal Register, 20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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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

일본

日 법제문제소위원회, 권리제한 일반규정의 도입 위한 이용유형 검토  ❘30❘

日, 접근통제 무력화기기 규제 강화 위한 저작권법 개정 착수  ❘35❘

日 잡지업계, 전자잡지 활성화 위한 저작권 양도 가이드라인 확정  ❘38❘

日 7개 저작권단체, 전국대학 등에 파일공유 SW 이용에 관한 지도요청  ❘40❘



30❘글로벌 저작권 보호

AUTUMN 2010 Global Copyright Protection❘일본

日 법제문제소위원회, 

권리제한 일반규정 

도입의 필요성 제기 

日 법제문제소위원회, 권리제한 일반규정의 

도입 위한 이용유형 검토

일본 문화청 산하의 법제문제소위원회(法制問題小委員会)는 저작권분과회가 2010년 

4월 중간보고서에서 제시한 권리제한에 관한 일반규정의 3가지 유형에 대해 2010년 

8월 3일과 5일에 관련단체들의 입장을 취합 ‧ 발표함

○ 일본 저작권법은 대륙법계와 마찬가지로 저작물의 이용목적이나 이용형태에 따라 

개별적인 권리제한 규정을 두는 ‘한정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그러나, 저작물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에 신속 ․ 적절하게 대응하고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에는 한정열거주의의 법제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권

리제한 일반규정(일본판 공정이용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있어 왔음.

○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따라 2008년 4월부터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

部)에 설치된 ‘디지털네트워크시대에서의 지재제도전문조사회(デジタル ‧ネット時

代における知財制度専門調査会)’가 권리제한에 관한 일반규정 도입에 대한 검토

를 착수함.

- 동 조사회는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제한 일반규

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2008년 11월 27일에 발표함.

※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지적재산에 관한 국가전략을 총괄하는 기구로써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여, 2003년부터 지적재산의 창조보호 ‧ 활용분야에 관한 

｢지적재산추진계획｣을 매년 발표하고 있음.

○ 지적재산전략본부는 ｢2009 지적재산추진계획｣을 통해 권리제한 일반규정의 도입을 

표명하였으며, 법제문제소위원회(法制問題小委員会)에서 동 규정의 도입문제를 

검토하기로 결정함.

Global Copyright Protection

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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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제문제소위원회, 

권리제한 일반규정에 

대해 검토 및 의견 

수렴

- 법제문제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는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文化審議会) 산하 저

작권분과회(著作権分科会)에 의해 설치된 기구로 2009년 5월부터 권리제한 일반규

정에 대한 심의를 시작함.

※ 법제문제소위원회(法制問題小委員会)는 문화청 문화심의회(文化審議会) 산하의 저작권분과회(著

作権分科会)가 2009년 3월에 설치한 심의기구임.

※ 문화심의회(文化審議会)는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설치법｣ 및 ｢문화심의회령｣을 근거로 2001년 

1월에 설치된 심의회로서, 문부과학대신 및 문화청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일본의 저작권 및 저작인

접권, 국어, 문화재, 문화공로자의 선정 및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심의함.

○ 2009년 9월 18일, 소위원회는 문화청의 ｢저작권 제도에서의 권리제한 규정에 관한 

조사연구(著作権制度における権利制限規定に関する調査研究)｣ 보고서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권리제한의 일반규정에 관한 검토사항(権利制限の一

般規定に関する検討事項)｣을 발표함.

○ 소위원회는 상기 검토사항을 보다 전문적인 견지에서 논의할 목적으로 ｢권리제한의 

일반규정 워킹팀(権利制限の一般規定ワーキングチーム)｣을 설치함.

- 워킹팀은 6명의 법제문제소위원회의 위원 및 지적재산권법 전문가, 민 ‧형사법 연

구자, 실무자 등 10명으로 구성됨.

○ 워킹팀은 2009년 10~12월에 권리제한 일반규정의 도입에 대해 검토한 후, 그 결

과를 ｢권리제한 일반규정의 워킹팀 보고서(権利制限の一般規定ワーキングチーム

報告書, 이하 ‘워킹팀 보고서’)｣로 정리하여 2010년 1월 20일 소위원회에 보고함.

※ ｢권리제한 일반규정의 워킹팀 보고서(権利制限の一般規定ワーキングチーム報告書)｣에 

대한 내용은 ｢Global Copyright Protection Vol.2, Spring(2010), pp.34-37｣을 참조할 것.

○ 소위원회는 워킹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권리제한 일반규정 도입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해 논의 후 ｢권리제한의 일반규정에 관한 중간보고서(이하 ‘중간보고서’)｣

를 2010년 4월에 발표함.

- 2010년 5월 25일부터 한 달간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중간보고서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94건의 의견(47개 단체, 47명 개인)과 245통의 메일을 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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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제문제소위원회, 

권리제한 일반규정의 

3가지 이용유형 제시

○ 소위원회는 중간보고서를 통해 3가지 유형(A, B, C유형)의 이용행위를 권리제한 

대상으로 정하자고 제안함.

� 형식적 권리침해 행위(A유형)

□ 현행제도의 문제점

○ 권리제한 개별규정을 한정열거하는 방식의 현행법 하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실질적으로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더라도 형식적으로는 권리침해에 해당되므로 저

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어렵게 함.

□ A유형

○ 저작물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에 수반되어 부수적으로 생기는 저작

물의 이용이며, 그 이용이 질적 또는 양적으로 사회통념상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

- 예를 들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인 

미술품이나 음악이 사진이나 영상에 부수적으로 삽입되는 경우 등

� 저작권자에게 불이익을 미치지 않는 행위(B유형 ‧ C유형)

□ 현행제도의 문제점

○ 상기 A유형의 형식적 권리침해 행위 여부를 떠나, 권리제한 개별규정에 적용 받

지 않지만 권리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존재함.

□ B유형

○ 적법한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저작물의 이

용이며, 그 이용이 양적 ‧질적으로 사회통념상 경미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것

- 예를 들면, 음원을 CD에 녹음해도 좋다는 저작권 허락을 취득한 경우에 CD 녹음

을 위해 먼저 마스터 테입 등에 복제하는 행위, 만화 캐릭터의 상품화를 기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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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저작권 관련단체, 

권리제한 일반규정에 

대한 찬반 입장 표명

는 단계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캐릭터 사용에 대한 허락을 얻기 위해 기획서에 그 

만화를 이용하는 행위 등

□ C유형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그리고 그 이용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저작물의 표현을 

듣고 보기 위한 이용이라고 평가되지 않는 것

- 예를 들면, 영화나 음악의 재생에 관한 기술 개발이나 검증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영화나 음악을 복제하는 행위 등

○ 법제문제소위원회는 2010년 8월 3일과 5일, 제7차 및 제8차 심의회를 개최하고 

중간보고서에 제시된 권리제한 일반규정의 3가지 유형에 대해 관련단체들과 논의함. 

※ 제7차 공청회 참석단체 : 일본변호사연합회, 디지털콘텐츠법유식자포럼, 네트워크유통및저작권제

도협의회, 일본지적재산협회디지털콘텐츠위원회, (사)전자정보기술산업

협회저작권전문위원회, 일본크리에이티브커먼즈

※ 제8차 공청회 참석단체 : (사)일본경제단체연합회, (사)일본신문협회, 출판단체, 음악단체, 영상단체, 

SW단체

□ 권리제한 일반규정 도입 찬성론

○ 일본변호사연합회, 디지털콘텐츠법유식자포럼, 일본지적재산협회 및 전자정보기

술산업협회(JEITA) 등은 권리제한 일반규정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중간보고서가 

제시한 3가지 유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힘.

○ 일본변호사연합회와 디지털콘텐츠법유식자포럼은 현시점에서 예측하지 못한 기

술이나 이용행위에 대해서도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히 해하지 않는 이용이라면 권

리제한 일반규정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는 공정이용의 대상을 유형화하게 되면 개별규정에 

가까워지게 되므로, 일반규정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개별규정에 비해 대상을 유연

하게 설정할 수 있는 일반규정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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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제한 일반규정 도입 반대론

○ 출판관련 단체들은 권리제한 일반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용이 주저되는 사례가 실

제로 어느 정도인지 불투명하므로 그 이용사례에 대한 검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

다고 밝힘.

○ 일본영화제작자연맹(MPAJ)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 저작물을 복제하게 되는 부

수적 이용행위(A유형)의 경우 개별규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

○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CCS)와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권리제

한 일반규정 개념에 대한 오해로 인해 위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함.

○ 실연가저작인접권센터(CPRA)는 저작권관련 법제도의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

용의 활성화에 편중되어 있고, 권리자가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 권리제한 일반규정에 대한 향후 전망

○ 중간보고서에서 제시된 3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이용행위가 기업실무상 적지 

않으며, 새로운 저작물 이용형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권리제한 일반규

정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임.  

(文化庁, 20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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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게임업계, 

접근통제 무력화기기 

규제의 필요성 제기

日, 접근통제 무력화 

규제 강화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검토 착수

日, 접근통제 무력화기기 규제 강화 위한 

저작권법 개정 착수

일본 문화청 산하의 법제문제소위원회(法制問題小委員会)는 2010년 9월 7일에 개최된 

‘2010 법제문제소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불법게임물의 이용을 위해 사용되는 ‘마지콘

(マジコン)’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규제 강화에 대한 

개정안 검토에 착수함. 동 위원회는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2011년 1월까지 제출할 예정이며, 

빠르면 2011년 통상국회에서 저작권법을 개정한 후 2012년 1월에 시행할 것을 목표로 함

○ 일본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에 따르면 접근통제 무력

화행위로 인한 게임업계의 누적피해액은 일본에서만 약 5,000억엔(한화 약 6조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기술적 보호조치’는 콘텐츠를 암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콘텐츠를 열람할 수 없게 하는 ‘접근통제’

와 콘텐츠의 복제에 제한을 가하는 ‘복제통제’로 나눌 수 있음. 

※ 일본의 저작권법에서는 무력화를 수반하는 복제 및 업(業)으로 복제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

화하는 행위를 형사벌로 금지하고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접근통제․복제통제를 무력화하는 

기기 등의 판매를 금지하면서도 형사벌은 두고 있지 않음. 

-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본 게임업계에서는 ‘마지콘(マジコン)’ 등 접근통제 

무력화기기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음. 

○ ‘마지콘’은 불법 SW 사용을 제어하는 게임기 본체의 접근통제기능을 무력화하는 장

치로써, 마지콘과 같은 접근통제 무력화기기를 사용하면 불법 게임SW의 이용이 가

능해지므로 일본의 게임산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 일본정부는 ‘마지콘’ 등 접근통제 무력화기기에 대한 단속강화와 불법 게임SW의 유

통을 규제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의 검토에 착수함.

○ 개정안 검토의 첫 단계로, 지적재산전략본부는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 콘텐츠강

화전문조사회(コンテンツ強化専門調査会)를 두고 접근통제 무력화에 대한 규제강

화 방안을 온라인 저작권 침해방지 대책의 하나로 검토하였음. 

Global Copyright Protection

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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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접근통제 

무력화 규제

- 동 조사회는 2010년 5월 18일에 공개된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 콘텐츠대책(インター

ネット上の著作権侵害コンテンツ対策について)｣ 보고서를 통해 검토결과를 발표함. 

※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 콘텐츠대책(インターネット上の著作権侵害コンテンツ対策について)｣

에 대한 내용은 ｢Global Copyright Protection Vol.3, Summer(2010), pp.41-46｣을 참조할 것.

○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文化審議会) 산하 저작권분과회(著作権分科会)의 법제문

제소위원회(法制問題小委員会)는 2010년 9월 7일 제9차 회의에서 접근통제 무력

화기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검토함.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규제와 관련된 일본의 법규는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이 있음.

- 저작권법은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경제산업성(経済産業

省)에서 각각 담당하며, 양 법규상의 무력화 규제 대상은 각각 차이가 있음. 

구분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민사적구제 형사벌 민사적구제 형사벌

복

제

통

제

무력화 행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무력화를 

수반하는 복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10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倂科)도 가능) 

없음 없음

무력화를 수반하는 

사적복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없음 없음 없음

무력화서비스의 

제공(a)
손해배상청구권

3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도 가능)

없음 없음

무력화기기 등의

‘양도 등’(b)
손해배상청구권

3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도 가능)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없음

접

근

통

제

무력화 행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무력화서비스의

제공(a)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무력화기기등의

‘양도 등’(b)
없음 없음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없음

※ (a) 업(業)으로 공중으로부터의 요구에 응해서 행하는 무력화행위를 의미함.

(b) 저작권법에서의 ‘양도 등’은 무력화기기 ‧ 프로그램을 공중에 양도 ‧ 대여, 공중양도 등의 목적

으로 제조 ‧ 수입 ‧ 소지, 공중제공, 공중송신, 송신가능화를 의미.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양도 

등’은 무력화기기 ‧ 프로그램의 양도, 인도 등의 목적을 위한 전시, 수출, 수입, 송신을 의미함. 

※ 출처 : 2010년 제9차 저작권분과회 법제문제소위원회 자료

<표 1> 일본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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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저작권법 개정안 

제출 예정

○ 법제문제소위원회의 산하에 ‘기술적 보호조치 워킹팀(技術的保護手段ワーキング

チーム)’을 신설하여 월 2∼3회 회의를 열고 2010년 11월말까지 접근통제 무력화

에 대한 상세 규제안을 정리할 예정임.

- 이번 2010년 9월 7일에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 ‘기술적 보호조치 워킹팀’의 설치가 

제안되어 승인됨.

- 워킹팀의 구성원은 법제문제소위원회의 도히 카즈후미(土肥一史) 주사(主査)가 지

명하게 됨.

○ 동 워킹팀은 2010년 12월에 단체 및 개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 1월까지 규

제안을 마련하게 됨. 

○ 법제문제소위원회가 2011년 1월까지 규제안을 저작권분과회에 제출하면, 권리제한의 

일반규정과 함께 2011년 3월초에 통상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

(文化庁, 20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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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잡지업계, 저작권 

양도를 통한 

전자잡지 활성화 

도모

日 잡지업계, 전자잡지 활성화 위한 

저작권 양도 가이드라인 확정 

일본잡지협회(日本雑誌協会), 일본사진가협회(日本写真著作権協会) 및 일본문예

가협회(日本文芸家協会)는 잡지를 전자화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할 때 작가의 저작권

을 일정기간 출판사에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2010년 9월 15일

에 확정함

○ 일본 잡지산업은 12년 연속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전자출판의 활

성화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 하고 있음. 

○ 잡지의 제작에는 필자와 사진작가를 포함하여 보통 한 권당 100명에서 300명 정도

의 저작권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출판사는 기존의 종이잡지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모

든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만 했음. 

○ 이에 일본잡지협회(日本雑誌協会)와 일본사진가협회(日本写真著作権協会) 및 일

본문예가협회(日本文芸家協会)는 잡지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할 때 작

가의 저작권을 일정기간 출판사에 양도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저작권자와 협의

하여 2010년 9월 15일에 확정함.

- 전자출판 보급의 걸림돌이었던 저작권 문제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되면 잡지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번 협의를 이끌어냄. 

○ 일본잡지협회(95개 출판사로 구성)가 동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일본문예가협회(회원

수 약 2500명)와 일본사진저작권협회(9개 단체 가맹)에 제안하였으며, 올해 3월부

터 협의를 진행함.

○ 가이드라인은 세부조건 등을 정리한 후 일본문예가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공표

될 예정임.

Global Copyright Protection

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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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저작권의 양도기간 

및 교섭내용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전자출판의 

활성화 기대

○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저작권의 양도기간은 주간지의 경우 1개월, 월간지는 2개월, 계간지는 3개월로 함. 

② 상기의 기간을 넘겨 전자잡지를 판매하는 경우, 출판사는 저작권자와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대가를 지불하게 됨.

③ 만약 저작권자가 가이드라인에 합의하지 않았을 때, 출판사는 저작권자와 전자출

판의 게재조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음.

④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자잡지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경우, 저작권을 양도받은 

출판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함.

⑤ 전자잡지의 매출이 증가한 경우 출판사는 원고료 인상 등을 통해 저작권자에게 

그 이익을 환원할 필요가 있음. 

⑥ 본 가이드라인은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함. 

○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출판사가 저작권자와 교섭하게 되면 저작권자로부터 양해를 

얻기 쉬워져 전자잡지의 출판이 보다 수월해 질 수 있음.

○ 이로 인해, 전자잡지의 보급이 활성화되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됨.

(日本雑誌協会, 20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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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7개 저작권단체, 

대학 및 고등전문

학교에 저작권관련 

지도요청 및 안내문 

송부

日 7개 저작권단체, 전국대학 등에 파일공유 

SW 이용에 관한 지도요청

일본의 7개 저작권단체들은 2010년 9월 1일에 파일공유 SW의 이용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당부하는 요청문과 주의환기 안내문을 전국 753개 대학(2,199학부)과 64개 

고등전문학교에 발송조치함

○ 일본의 7개 저작권단체들은 2010년 9월 1일, 전국 753개 대학과 64개 고등전문학교를 

대상으로 파일공유 SW의 이용에 대해 적절한 지도를 부탁하는 요청문과 안내문을 발송함.

- 7개 단체들은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CCS), 일본레코드협회(RIAJ), 일본국

제영화저작권협회(JIMCA), 일본영화제작자연맹(MPAJ), 일본영상소프트웨어협회

(JVA),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로 구성됨. 

※ 일본의 고등전문학교는 공학 ․ 기술에 관한 일종의 직업전문학교로써 중학교 졸업자를 대

상으로 5년간 교육함.

○ 상기 7개 단체들은 졸업 및 입학에 의해 학생들이 매년 바뀌게 되므로 학교에 지속

적으로 계몽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주의환기 안내문(注意喚起リーフレット)의 내용

① 파일공유 SW란?

 - 인터넷에 접속한 불특정다수의 컴퓨터 사이에서 파일을 공유하는 웹사이트로 ‘Winny’, ‘Cabos’, 

‘Limewire’, ‘BitTorrent’, ‘Share’ 등이 있음.

 - 예컨대, Winny를 사용하면, Winny를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들이 연결되어있는 ‘Winny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서버를 거치지 않고 각각의 컴퓨터를 통하여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됨. 

② 파일공유 SW는 익명성이 높고, 송신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데 정말일까?

 - 파일공유 SW는 익명성이 높다고 여겨지고 있으나, 현재 송신자가 보유하는 파일이름이나 IP주소, 

접속시간 등을 검색 ‧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저작권자, 저작권단체, 수사기관 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이들 정보로부터 최종적으로 송신자를 찾아낼 수 있으며, 현재 파일공유 SW에 익명성이란 없음. 

Global Copyright Protection

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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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될까?

 -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그 수사과정에서 가택수사, 증거품의 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체포되는 

경우도 있음. 

 - 저작권 침해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음. 

 - 사적사용을 목적으로 한 음악이나 영상의 ‘불법 다운로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저작

권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을 청구받을 가능성이 있음.

➃ 실제 체포된 사람이 있을까?

 -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CCS)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37명의 이용자가 파일공유 SW

를 사용한 저작권 침해로 인해 체포 및 불구속입건 되었음(2010년 6월 18일 기준).

 - 이외에도 파일공유 SW를 통해서 저작물을 업로드 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한 사례도 있음. 

⑤ 적법한 사용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 현 상태의 ‘Winny’나 ‘Share’는 적법한 이용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나 자신이 작사 ․ 작곡한 음악 등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파일공유 SW의 이용을 정당화하는 의견이 있으나, ‘파일공유 SW 이용실태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었음. 

 - 파일공유 SW로 파일을 입수하기 위해서는 파일명을 검색하게 되므로, 이용자(user)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파일(예컨대, 유명한 가수의 노래파일)이 빈번하게 불법공유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아야 함. 

 -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알리고 싶은 경우 웹페이지나 블로그를 사용하는 쪽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⑥ 누가 불이익을 입는가?

 - 파일공유 SW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거래할 경우, 저작물을 제작한 저작권자는 아무런 대가를 받을 

수 없음. 

 - 저작물을 판매하는 정식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치고, 개발비용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자

는 새로운 저작물을 제작할 수 없게 됨. 

 - 결국,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또한 새로운 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잃게 됨. 

⑦ 정보누설의 문제란?

 - 파일공유 SW 네트워크에서는 컴퓨터바이러스와 같은 위험한 파일이 많이 유통되고 있음. 

 - 위험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하면 이용자의 컴퓨터에 있는 개인정보가 네트워크상으로 유통되

거나 중요한 파일이 손상될 위험성이 있음. 

(社団法人 コンピュータソフトウェア著作権協会, 20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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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

중국

中, 방직물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통해 방직산업 활성화  ❘44❘

中 국가판권국, 저작권관리플랫폼 구축  ❘47❘

中,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48❘

中 ‧ 英, 저작권보호 위한 MOU 체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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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정형 방직물의 

디자인 보호를 통한 

방직산업 발전

中, 방직물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통해 

방직산업 활성화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중국 남통(南通) 지역의 

저작권 보호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2010년 7월 9일에 발간함. 가정형 방직산업이 

발달한 중국 남통에서는 저작권관리사무실의 운영을 통해 방직디자인을 저작권으로 

보호받도록 함으로써 방직디자인의 개발의지를 높이고 디자인 저작권의 매매를 활성

화시킴

○ 중국의 남통(南通)은 방직산업이 발달한 곳으로 지역 내에 지호(志浩), 중석교(叠

石) 등의 방직시장이 자리잡고 있으며 2009년 판매액이 1천억 위안에 달함. 

- 남통은 세계 3대 방직물 생산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가정형 방직

(home textile)이 발달해 있음. 

○ 남통시 판권국(版权局)은 각 가정에서 생산한 방직물의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중국 최초의 촌(村)급 저작권 관리사무실을 운영하였으며, 이로 인해 방직산업의 부

가가치를 크게 증가시킴. 

- 최근 10년간 방직물의 연간 수출액은 9,875만 달러에서 약 11억 달러로 증가하였으

며 매년 26.14%의 증가세를 보임. 

○ 남통 방직시장의 저작권 보호사례에 대해 조사를 수행한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

权局)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2009년 3월, 남통지역을 ‘WIPO 저작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함. 

- 이후, 동 사례를 다른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기 위해 2010년 7월 9일 ｢저작권 보호 

강화가 중국 남통 가정형 방직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加强版权保

护对中国南通家纺产业发展的影响调研报告)｣ 보고서를 발표하기에 이름. 

Global Copyrigh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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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통지역 방직물의 

저작권 보호 배경

방직디자인 보호로 

인한 남통지역의 

변화

○ 1996년 대만의 동제흥(东帝兴)社는 약 100가지 종류의 방직물을 남통지역의 지호

(志浩) 시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초기 엄청난 판매 수익을 올림에 따라 많

은 상점들이 디자인을 도용 ‧ 판매하게 됨. 

- 동제흥社의 상품가격은 2만 위안이지만, 디자인 도용 제품은 약 3~4천 위안에 판매됨. 

○ 이후 남통지역의 방직시장은 단순모방 형태로 변모하게 되었으며, 디자인을 도용한 

질이 좋지 않은 제품이 난립하게 됨. 

- 모방품은 정품에 비해 약 2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됨. 

○ 지역농민들에 대한 동제흥社의 저작권 침해 경고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도용이 지속

되자 동제흥社는 결국 남통시 판권국에 고소를 하게 됨. 

○ 남통시 판권국은 방직물의 디자인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미술작품이므로 마땅히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 하에, 남통시 및 관련기관에 모방품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침해자 처벌을 요청함. 

○ 방직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이해하지 못한 지호(志浩) 시장의 상인들은 정부

의 단속 및 처벌조치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남통시 판권국은 중국 방직업

자들의 저작권 보호의식이 전무하다고 판단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2007년에는 저작권 관리사무실을 남통지역의 지호(志浩) 시장에 설립하고, 저작권 

홍보 ‧ 교육과 더불어 저작권 등록에 대한 사전심사 및 저작권 분쟁에 대한 중재역할

을 담당하게 함. 

- 지호(志浩) 시장의 저작권 관리사무실이 효과를 나타내자 중석교(叠石) 시장에도 

촌급의 저작권 관리사무실을 설립하게 됨.

- 13년간 두 시장에서 등록된 미술 저작물은 28,807건에 달함. 

□ 행정적 변화

○ 남통시는 2007년 11월에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의 비준을 거쳐 지적재산

권 재판을 위한 기층(基層)법원을 설립하였으며, 2008년 4월에는 지적재산권 순

회법정(知识产权巡回审判庭)을 설립함.

※ 중국의 법원은 기층법원, 중급법원, 고급법원, 최고법원의 4개 등급으로 구분됨.



AUTUMN 2010 Global Copyright Protection❘중국

46❘글로벌 저작권 보호

○ 지적재산권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들은 디자인 저작권의 침해실태, 방직시장의 거

래형태 등을 조사․연구하여 ｢방직물 꽃무늬디자인 저작권 보호에 관한 조사 및 논

의(关于印花布花型设计版权保护的调查与思考)｣라는 보고서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방직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합리성, 권리침해 판단기준 및 절

차, 손해배상판결시 고려사항 등의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침상용품 꽃무늬디자인 저작권 분쟁사건 심사규범 30조(床上用品花型

设计著作权纠纷案件审理规范30条)｣를 규정하여 권리침해 판단, 소송 근거, 

책임, 손해배상판결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

○ 지적재산권 순회법정은 저작권 분쟁사건을 담당하며, 저작권 관리사무실에서의 

중재로 해결이 나지 않을 경우 사건의 심리를 맡게 됨.

- 순회법정은 2008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약 200건의 분쟁사건을 심리하였음. 

□ 산업적 변화

○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저작권을 보유하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 또한 높아짐. 이는 농민들이 스스로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게 되는 

원동력으로 작용함. 

○ 2006년 6월 디자인 저작권 교역소가 지호(志浩) 시장에 건립되었으며 국내외 바

이어들이 교역소를 통해 디자인을 구입하게 됨. 

- 기존의 방직물 판매에 국한된 무역형태가 저작권의 매매로까지 확대됨.

○ 방직산업의 활성화로 미술대학교 졸업생, 방직설계 관련 종사자 등 중국 전역에서 

약 5,000여명의 사람들이 남통 방직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더욱 

다양한 디자인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음. 

○ 남통 방직시장은 저작권의 보호를 통해 새로운 디자인의 개발 욕구뿐만 아니라 

방직산업의 부가가치를 크게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음. 

(中国国家知识产权局,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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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저작권 관리 

플랫폼｣ 정식 운영

中 국가판권국, 저작권관리플랫폼 구축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불법저작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저작권관리플랫폼｣을 

구축하고 2010년 7월 8일 정식운영을 시작함. 동 플랫폼은 자동으로 온라인상의 불법

저작물을 탐색 후 해당 저작물이 게재된 사이트에 삭제요청을 하게 됨

○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저작물 유통의 활성화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

권관리플랫폼(이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 7월 8일부터 플랫폼을 

정식 운영함.

- 국가판권국은 2008년 1월 17일 총 800만 위안을 투입하여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결

정함.

- 2010년 3월말에 국가판권국은 각 지역판권국에 플랫폼 시범운영을 통지한 후 2010

년 4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함. 

○ 플랫폼은 자동적으로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을 탐색한 후 해당 저작물이 게재된 사

이트에 삭제요청을 하게 됨. 

- 만일 해당사이트가 불법저작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

조례(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의 규정에 의해 온라인 침해자에게 10만 위안 이

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음.  

- 이외에도, 플랫폼은 저작권 관련 행정부처 간의 정보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됨. 

○ 중국 국가판권국은 2010년 7월 29일에 저작권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

고 플랫폼 운용방법을 교육하였으며, 플랫폼 이용의 확대를 통해 향후 저작권법의 

집행과 저작권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기대하고 있음.  

(中国国家版权局, 2010.7.23)

Global Copyrigh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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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온라인 영상물 

시장의 확대

저작권 침해사이트 

규제를 위한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中,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중국 국가판권국(國家版權局)과 공안부(公安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단속하고 침해

사이트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활동인 ｢검망행동(剑网行动)｣을 2010년 7월 

21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함

○ 중국 시장조사업체인 아날리시스 인터내셔널(Analysys International)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 중국 온라인 영상물시장의 규모는 약 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8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이후 고속성장과 대규모 투자로 인해 중국의 온라인 영상물시장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있음. 

- 새로운 동영상 사이트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으며, 차스닥(Chin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CHASDAQ)에 상장하는 대형업체들도 등장함. 

○ 중국의 온라인 영상물 가격도 2009년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인터

넷서비스제공자(ISP)들은 저작권료 지급 및 콘텐츠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국 국가판권국(國家版權局)과 공안부(公安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는 온라인상의 저작물 보호를 위해 2010년 7월 21일부터 10월말까지 ｢검망행동(剑

网行动)｣을 실시하겠다고 밝힘. 

- ｢검망행동｣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서적, 음악, SW 등의 보

호를 위해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단속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활동임.

Global Copyrigh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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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는 국가판권국 홈페이지를 통해 비정기적으로 발표되며, 중국의 3대 통

신사인 차이나텔레콤(中国电信), 차이나모바일(中国移动) 및 차이나유니콤(中国

联通)과 리스트를 공유하게 됨.

- 각 통신사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이트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게 됨.  

○ 2010년 8월 8일, 북경시 저작권국(版權局)은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 및 중국의 대표적 인터넷 포털업체인 시나(新浪), 

바이두(百度)와 함께 블랙리스트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논의함. 

○ 논의 결과, 모니터링 업체에 위탁하여 실시간으로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감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함. 이와 더불어 저작권자와 인터넷 사이트 간 

거래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세칙을 마련함.  

○ 중국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를 폐쇄할 뿐만 아니라 

침해자가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합법저작물의 유통을 촉진하고 온라인 저

작물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中国版权保护中心, 20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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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 英, 저작권 보호 

위한 MOU 체결

中 ․ 英, 저작권 보호 위한 MOU 체결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과 영국 지적재산권청(IPO)은 불법복제로부터 자국의 

저작권 산업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2010년 9월 3일 체결함. 이번 양해각서는 

불법복제물 감소를 위한 공동협의, 저작권 이슈에 대한 정보교류, 저작권 인력양성을 

위한 협력 및 저작권 관련 법제에 대한 공동연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효력을 유지하게 됨

○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과 영국 지적재산권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은 저작권 침해와 불법복제로부터 저작권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10년 9월 3일에 

｢중국국가판권국화영국지식재산권국판권전략합작협의(中国国家版权局和英国知

识产权局版权战略合作协议)｣라는 명칭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이번 MOU는 불법복제물 감소를 위한 공동협의, 저작권 이슈에 대한 정보교류, 저

작권 인력양성을 위한 협력 및 저작권 관련 법제에 대한 공동연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효력을 유지하게 됨. 

○ 중국정부는 이번 MOU를 통해 중국의 문화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범위’ 

등의 저작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 

○ 영국정부는 중국내 불법저작물의 감소를 통해 자국의 기업과 저작권 산업이 보호되

기를 기대함. 

Global Copyrigh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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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공동연구, 인력양성 

및 법제도 개선 위한 

협력

중국정부의 

국제협력을 통한 

저작권 보호 노력

○ 이번 MOU에서 양국은 음악, 영상, 출판, 게임 및 SW 저작물을 불법복제로부터 

보호하기로 결의함. 또한, 국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체계와 집행의 모범사례를 공

유하고, 양국의 저작권법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함.

○ 추가로, 저작권 인력의 양성을 위해 상호교육과 연수 기회를 마련하고, 정보교환 및 

주요 저작권 이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공식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기로 함.

○ 개방 이후 중국정부는 저작권 보호 및 법률 시스템, 법집행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

속적으로 해외 주요국과 협상의 장(場)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한국 등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음.

○ 미국은 1989년 중국과의 지적재산권 협상을 통해 SW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포

함되도록 하였으며, 올해 초에는 수입심사 비준 전단계의 해외 저작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국 저작권법 개정을 유도함.  

○ 일본은 2010년 3월, 중국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양국간 

저작권 회의 및 심포지엄을 개최함과 동시에 인력교류와 연수를 실시하기로 결의함. 

○ 한편, 대만의 경우 중국정부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민간단체 차원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불법사이트 규제, 저작권 인력양성, 정기회의 개최, 저작물 

보호 및 저작권 인증제도 도입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함. 

-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峡两岸关系协会)와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海峡交流

基金会)가 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을 체결하고 ｢양안지식재산권보호협력협의(两岸知识产权保护合作协议)｣에 서명함. 

○ 중국은 주요 선진국들과의 국제협력을 통해 저작권 관련정보 및 노하우를 교류함으

로써 저작권 보호를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문화산업을 발전시켜 경제성장

을 이루고자 함.  

(中国保护知识产权网, 20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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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휴대폰을 

사적복제보상금 

적용대상으로 분류

獨 저작권단체연합회, 

휴대폰 사적복제보상금 부과기준 발표

독일에서는 휴대폰을 사적복제보상금 부과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음.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주관하고 있는 독일 저작권단체연합회는 이전의 휴대폰 사적복제보상금 계약이 

2007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터치스크린이 있는 휴대폰은 11유로, 터치

스크린이 없는 휴대폰은 4유로로 사적복제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

○ 독일 저작권단체연합회(Zentralstelle für private Überspielungsrechte)는 터

치스크린이 있는 휴대폰은 11유로, 터치스크린이 없는 휴대폰은 4유로의 사적복제

보상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기준을 2010년 7월 7일에 제시함.

※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 저작물의 개인적 이용을 막지 않으면서도 저작권자들이 권리를 보

장받을 수 있도록 복제기능이 있는 녹음기, 녹화기기, 공테이프 또는 매체에 보상금을 부

과해 이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제도임. 

○ 독일에서는 저작권단체연합회가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휴대폰도 

사적복제보상금 적용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음.

- 독일 저작권법 제54조는 녹화 및 녹음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복제할 것으로 예상

되는 기기에 대해 저작권자가 적절한 보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저작권단체연합회(Zentralstelle für private Überspielungsrechte)

독일의 저작권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주된 업무는 복제기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CD 등 주변기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를 상대로 사적복제보상금을 징수하고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임.

Global Copyright Protectio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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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저작권단체연합

회, 휴대폰 종류에 따

른 보상금 부과기준 

제시

○ 휴대폰에 대한 사적복제보상금 계약이 2007년 12월 31일에 만료된 이후, 저작권단

체연합회는 휴대폰 제조업체와 보상금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함.

○ 이후, 2010년 7월이 되어서야 독일 저작권단체연합회, 문학저작권협회(Verwertu-

ngsgesellschaft Wort) 및 회화저작권협회(Verwertungsgesellschaft Bild-

Kunst)가 휴대폰에 대한 사적복제보상금 기준을 결정했다고 발표함. 

○ 독일 저작권단체연합회는 휴대폰의 종류에 따라 사적복제보상금을 차등 징수한다고 

밝힘. 

- 터치스크린이 있는 휴대폰의 경우 11유로의 보상금이 징수되고, 터치스크린이 없

는 휴대폰은 4유로의 보상금과 7%의 부가세가 징수됨. 

- 터치스크린의 유무를 기준으로 요금을 차등 징수하는 것은 협회의 자체조사 결과

를 토대로 결정한 사항임.

※ 터치스크린(touch screen)은 접촉을 통하여 휴대폰을 조정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display)

를 의미함.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휴대폰의 종류에 따라 보상금이 1.28유로와 2.56유로

로 구분 ‧ 부과되었으며, 저장용량 1GB당 1.02유로의 추가요금과 7%의 부가세가 

징수되었음.

○ 사적복제보상금 징수대상에 해당하는 휴대폰은 독일에서 제조되거나 2008년 1월 

1일 이후 독일에서 판매 ‧유통된 모든 휴대폰임. 영업목적으로 독일에 유입되거나 

독일 저작권법이 별도로 규정하는 휴대폰도 부과대상에 포함됨. 

○ 한편, 사적복제보상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던 2008년 1월 1일 이후의 보상금에 대해, 

독일 중재위원회(Schiedsstelle)는 예전 기준과 마찬가지로 휴대폰 기종에 따라 

2.56유로와 1.28유로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2008년 10월 15일 발표한 바 있음. 

○ 중재위원회의 결정이후, 독일 저작권단체연합회는 보상금 지급소송을 뮌헨 고등법

원(OLG München)에 제기하였으며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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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의 

유무라는 보상금 

기준에 대한 논란과 

향후 전망

○ 독일 저작권단체연합회의 보상금 산정기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남에 따라, 이번에 결

정된 휴대폰 사적복제보상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임. 

-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했던 보상금 부과기준은 휴대폰 기기와 저장용량이었던 

반면, 새롭게 제시된 기준은 저작권단체연합회의 자체조사 결과에 따른 터치스크린

의 유무이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제기됨.  

○ 휴대폰 제조 ‧ 수입업체 등 보상금 지급업체들은 보상금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므

로, 중재역할을 수행하는 독일 중재위원회(Schiedsstelle)의 판결이 중요하게 작

용할 것임. 

○ 독일 저작권단체연합회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터치스크린의 유무를 기

준으로 저작권료를 산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휴대폰 사적복제보

상금이 5~7유로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GEMA, 20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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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음악저작권협회와 

유튜브社 간 저작권료 

분쟁 지속

獨 법원, 유튜브社에 불법저작물 게재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2010년 9월 3일 독일 함부르크 주법원(state court)은 유튜브 사이트 이용자들의 불

법저작물 게재에 대한 책임이 유튜브(YouTube)社에 있으므로 독일음악저작권협회

(GEMA) 등의 관련단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함. 유튜브社는 직접적으로 

불법저작물을 게재하지는 않았으나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차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간접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놓임

○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sellschaft für musikalische Auffüuhrungs-und 

mechanische Vervielfäaltigungsrechte; GEMA)는 유튜브(YouTube)社와의 

음원 라이선스(license) 계약이 2009년 3월 종료된 후 재계약을 위해 협상을 진행

해 왔으나 아직 타결되지 않음. 

○ 독일음악저작권협회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뮤직비디오 등 저작물을 이용할 때마다 

저작권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전통적 방식을 고수한 반면, 유튜브社는 인터넷 이용

자들에게 별도의 저작물 이용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

리고 있으므로 독일음악저작권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이에, 독일음악저작권협회는 유튜브社를 상대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저작물

의 삭제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수차례 법원에 제기하였으나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함.

- 독일음악저작권협회가 소송을 통해서 얻고자 한 것은 해당 저작물을 유튜브 사이

트에서 삭제하는 것이 아닌 해당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임. 

○ 법원은 독일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 사용중지를 

요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나, 가처분소송보다 본안소송에서 결정할 문제

라고 판단하여 독일음악저작권협회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임. 

Global Copyright Protectio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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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함부르크 주법원, 

유튜브(YouTube)社

에 손해배상 판결

○ 현재 유튜브社는 자사 사이트에 업로드 되는 비디오 파일들이 저작권 위반에 해당

하는지를 검사하는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 기술을 사용하여 자체검사를 실시

하고 있음. 

○ 유튜브社는 1분당 24시간 분량의 비디오 파일이 업로드 되고 있기에 유튜브 사이트

에 올라오는 모든 비디오를 사전검사하는 것은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크고 인력도 

많이 소요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힘. 

○ 또한, 모든 콘텐츠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인 유튜브社가 직접 사전검사하는 것

은 ｢EU전자상거래지침(EU E-commerce directive)｣에도 반한다고 주장함.

- ｢EU전자상거래지침｣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자사의 인터넷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는 정보 또는 자사의 사이트에 저장되는 정보를 감시

(monitor)하거나, 불법행위가 있다고 의심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심사할 일반의무

(general obligation)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소송 제기 후 유튜브社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파일 업로드를 허용하지 않

는다는 경고메시지를 사이트에 게시함. 

○ 2010년 9월 3일 독일 함부르크 주법원(state court)은 유튜브社가 사이트 이용자

들에게 저작권 위반 통지를 한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튜브社는 자사의 사이트에 게재된 파일에 대해 법적책임을 부담

해야 한다고 판결함.

- 주법원은 유튜브 사이트를 이용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익명으로 파일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 제시함. 

○ 독일 함부르크 주법원은 유튜브社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게시할 수 없고, 향후 

불법저작물에 대한 손해배상액(amount of compensation) 산정시 충분한 정보

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함. 

(EDRI, 20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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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기업혁신기술부, 

저작권 침해 조치비

용에 대해 저작권자 

75%, ISP 25% 부담

하도록 결정

英, 저작권자와 ISP 간 저작권 침해 

조치비용 분담비율 결정

영국 기업혁신기술부(BIS)는 ｢2010 디지털경제법｣의 저작권 침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저작권자가 75%,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25% 부담하도록 결정함. 

이 비용에는 저작권 침해자에게 침해사실을 통지하는 비용 및 저작권 침해통지를 받

은 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본 방침은 의회에서 법제화된 

후 2011년 상반기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임

○ 영국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는 ｢2010 디지털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0)｣상의 저작권 침해조치

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방침을 2010년 9월 14일 발표함. 

○ 기업혁신기술부(BIS)는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각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종합한 후, 

저작권 침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작권자가 75%,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25%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함. 

○ 이 비용은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자인 소비자(consumers)에게 저작권 침해사실

을 통지하는 비용 및 저작권 침해통지를 받은 소비자가 이의(appeal)를 제기하는 

비용을 포함함. 

○ 그러나, 본 방침은 이의제기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아 불필요한 이의제기가 

남발될 수 있으므로, 향후 저작권 침해 이의제기에 있어 소비자에게 소액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음. 

Global Copyright Protectio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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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분담 결정에 

대해 저작권단체와 

ISP간 의견 대립 

○ 기업혁신기술부는 이번 비용분담 결정에 대해 저작권단체, 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소비자단체(consumer groups) 및 기타 관련자들(개인, 법률회사, 조사기

관 등)의 입장을 서면으로 취합함. 

□ 저작권단체의 주장

○ 상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16개의 저작권단체들은 저작권자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함. 저작권자들

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

① 정부의 방침은 저작권자가 감수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한 것이 아님. 

-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저작권자들의 불법

복제물 탐색(detection) 활동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저작권자들의 활동은 임의적 사항이 아니고 사실상 법률상 의무에 해당

하지만 이에 대한 비용이 고려되지 않았음.

② 저작권 침해조치로 인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경제적 이익도 고려되어야 함. 

- 과거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많이 이용함에 따른 경제

적 이득을 누렸으며, 현재는 저작권 침해가 감소하면서 자체 네트워크에 대한 집

중(stress) 현상이 감소한다는 이점을 누리고 있음. 

- 저작권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불법저작물의 유통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는 저작권자와의 협업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③ 저작권자들에 대한 과도한 비용부담은 권리행사를 위축시킴.

-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조치비용을 과도하게 부담

하게 되면, 저작권자들은 이 제도 이용의 이점이 전혀 없다고 인식하게 됨. 특히 

영세 저작권자(smaller copyrights owners)들의 경우 자신들의 저작권을 보호하

기 위한 과도한 비용지출을 원하지 않을 것임.

- 저작권자가 75%를 부담해야 하는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비용분담은 

수혜자 지불원칙(beneficiary pays principle)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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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저작권 침해방지 조치의 비용분담은 50 : 50이 적절함. 

- 저작권자들은 비용분담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측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책정

되었으며, 50 : 50이 적당하다고 주장함. 

- 또한, 비용의 비교기준으로 프랑스 ｢하도피(HADOPI)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관련기관은 저작권 침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낮추어야 한다고 지적함. 

※ 하도피(HADOPI)법

프랑스에서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2009년에 제정한 법률로, 불법파일공유자들에 대

해 우선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고, 불법행위를 계속할 시 정부 명의의 경고장(warning letter)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게 됨. 만일 불법파일공유자들이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불법파일을 공유

하면 최대 1년까지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고 최대 300,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⑤ 이의제기 절차(appeals process)를 유료화 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들의 이의제기 비용을 무료로 할 것이 아니라, 추후 판결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적정한 비용으로 책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 이와 같은 비용설정은 

불필요한 이의제기 등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이의제기 절차 비용을 높게 책정하고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필요한 이의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주장

○ 9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및 2개 통신업체(communications companies)

로 구성된 총 11개 인터넷 관련업체들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과 같음.

① 저작권 침해조치의 수혜자인 저작권자가 해당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함.

-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측은 해당 조치의 단독 수혜자층(sole beneficiaries)이 

바로 저작권자이므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발생되는 비용까지도 부담해

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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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저작권자가 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간 경쟁이 왜곡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저작권자가 저작권 위반 통지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업체는 총 9개 

업체임. 이 중 2개 업체는 저작권자 90%,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10% 부담하

는 것까지는 양보 가능하다고 밝힘.

- 11개 업체 중 2개 업체만 저작권자가 75%,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25%로 비

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함. 

② 저작권 침해조치로 인한 수혜자는 저작권자임.

- 저작권자들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저작권 침해조치로 인한 수혜자이며 

‘수혜자 지불원칙(beneficiary pays principle)’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질

적인 경제적 이득은 저작권료를 받는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음. 

③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함. 

- 영국의 불안한 경제상황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비용

지출 부담을 감소시키려면 저작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요구를 최소화해야 함.

④ 저작권자들과 법집행기관(law enforcement agencies)을 구별할 이유가 없음.

- ｢수사권한 규제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상 수사비용을 100% 

지불하는 법집행기관들과 저작권자들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음. 

⑤ 저작권 침해조치에 소요되는 기타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저작권 침해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모바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실시간으

로 ‘동적 IP주소(dynamic IP adress)’를 보관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상당한 재정

지출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소비자단체의 주장

○ 4개 소비자단체들은 이의제기 절차(appeals system)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비

용부담자에 대한 2가지 문제에 한하여 응답하였으며 주장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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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의제기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행사이기에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것

은 부당함.

-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의제기자가 이의제기 비용을 부담해

야 한다는 일부의견이 있으나, 다수의 소비자들은 이의제기에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함. 

-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혐의가 제기되면 이러한 혐의를 벗기 위해 해당 소비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이의제기 절차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소비자들이 이의제기를 못하게끔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②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방지 조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데도, 침해방지 조치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에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임.

- 따라서 모든 비용을 저작권자가 부담하거나 저작권자 80%, 인터넷서비스제공자 

20%로 상호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 기타 관련자들의 주장

① 법률회사

- 대체로 정부의 방침에 동의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이의제기 비용관련 대책을 

마련한 상태에서 유료화해야 함.

- 오프콤(Office of Communication; OFCOM)이 예측한 침해조치 비용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으며, 그 비용에는 오프콤(OFCOM)의 회계감사(audit) 비용과 자본

지출비용(capital expenditure) 및 운영비용(operational expenditure) 까지도 포함

되어야 함. 

※ 오프콤(OFCOM)은 ｢2003 통신법(Communication Act 2003)｣에 의해 5개의 영국 통신기

관(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Office 

of Telecommunication, Radio Authority, Radio-communications Agency)이 통합되어 설

치된 정보통신 규제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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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기업혁신기술부, 

저작권 침해조치 및 

이의제기 비용에 

대한 입장 표명

② 일반 개인

- 저작권자가 ｢2010 디지털경제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조치의 단독 수혜자층이므

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만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비용을 부담시킨다면, 그 비용은 불법파일을 

공유하지 않는 소비자들에게까지도 전가될 위험이 있음.

- 이의제기 절차는 무료로 해야 함. 

③ 리서치 회사

- 모든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해야 하고 이의제기 절차는 무료로 해야 한다고 주

장함. 또한, 공청회를 통한 의사결정 방법론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힘. 

□ 저작권 침해조치 비용

○ 저작권자들은 불법저작물 탐색비용(detection costs)까지도 저작권 침해조치 

비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탐색비용은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

을 보호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행하는 업무비용에 불과하기에, 영국 기업혁신기술

부(BIS)는 저작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힘. 

○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소비자단체들은 저작권 침해고지에 따르는 비용을 

저작권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침해방지 절차를 직접 운영하

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일정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절차마련

을 도모하겠다고 함. 

□ 소비자의 이의제기 비용

○ 기업혁신기술부는 소비자의 이의제기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무료로 결정하였으

나, 추후 이의제기가 남용될 경우 이를 재논의 하겠다고 밝힘. 

- 이의제기 절차를 유료화하는 것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므로 무료로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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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를 제기하는 소비자에게 소액이나마 비용(modest fee)을 부과한 후 이의제

기 절차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만 환급받도록 하는 것은 이의제기의 남용을 억제

하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이 방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환급과 저소득층

의 보호 등을 위한 추가적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함. 

□ 향후 전망

○ 영국 에드 바이제이(Ed Vaizey) 통신부장관(Minister for Communications)

은 ｢2010 디지털경제법｣상의 조치가 창조산업(creative economy)에 연간 약 

2억 파운드의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 평가함.

○ 영국정부는 이와 같은 비용분담원칙을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EU 집행위원회

(EU Commission)에 통지할 것임. 영국정부의 비용분담원칙은 자국 의회에서 

법제화된 후 2011년 상반기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됨. 

(BIS, 2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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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지적재산범죄그룹, 

자국 지적재산범죄 

현황 보고서 발간 

英, 지적재산권 침해실태조사 결과 발표

영국 지적재산권청(IPO)의 지적재산범죄그룹(IP Crime Group)은 2009년부터 2010

년 상반기를 대상으로 영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실태를 조사한 지적재산범죄보고서(IP 

Crime Report)를 2010년 7월 29일에 발간함. 보고서는 지적재산권 침해 및 단속통

계, 불법물의 유통경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지적재산권 침해 및 단속수준 

변화에 대한 현황을 담고 있음

○ 영국 지적재산권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의 지적재산범죄그룹(IP 

Crime Group)은 자국 지적재산범죄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지적재산범죄보고

서(IP Crime Report)｣를 2010년 7월 29일에 발표함. 

※ 지적재산범죄그룹(IP Crime Group)

영국 지적재산권청(IPO)이 2004년 설립한 단체로 저작권 침해 등 지적재산과 관련한 정부기관 및 민

간단체들의 단속활동을 통합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함. 지적재산범죄그룹(IP Crime Group)의 주요임무

는 다음과 같음.

 ① 지적재산범죄 관련 전략적 정책이슈(strategic policy issues)에 대한 논의

 ② 기관간 협력을 위한 전략적 우선 고려사항(strategic priorities) 파악

 ③ 지적재산범죄 단속에 대한 우수사례(good practice) 발굴 및 홍보

 ④ 지적재산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

 ⑤ ｢지적재산범죄보고서(IP Crime Report)｣ 발행(연간)

 ⑥ 단속 공무원 교육

○ ｢지적재산범죄보고서｣는 지적재산권청(IPO)이 2009년 12월에 전국 104개의 거래

기준국(Trading Standards)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음.

※ 거래기준국(Trading Standards)은 영국 각 관할지방의 지적재산 침해물을 단속하는 기관

으로, 장비와 물품의 무게나 수치 등을 측정하던 영국 도량청(Weights and Measures)의 

후신임. 최근에는 불법복제물 단속, 신용카드 사기방지 및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 담배 판

매방지 임무도 수행하고 있음. 

Global Copyright Protectio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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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범죄보고서

(IP Crime Report)에 

나타난 저작권 

침해실태

○ 다음은 ｢지적재산범죄보고서｣의 내용 중 저작권 관련내용만 발췌 ․ 정리한 것임. 

□ 영국 저작권협회별 침해․단속 통계

○ 국제음반산업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Spirit Producers; IFPI)

가 2010년 1월에 발간한 ｢디지털음악보고서(Digital Music Report)｣는 세계 

음악시장이 30%가량 위축된 원인이 불법복제(piracy)에 있다고 밝힘. 

○ 영국레코드음악산업(British Recorded Music Industry; BPI)은 온라인 저작

권 침해로 인해 영국의 음악산업이 2009년에 약 2억 파운드의 손해를 입었고, 

약 730만명이 불법 파일공유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영국레코드음악산업(BPI)이 2009년 적발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모두 959,788

건임. 이 중 조직적으로 대규모 음원을 업로드 한 경우는 16건이었으며, 이에 대

해 2개의 사이트를 폐쇄조치함.

※ 영국레코드음악산업(British Recorded Music Industry; BPI)

영국레코드음악산업(BPI)은 영국의 음반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영국의 4대 레코드 회사와 수백 개의 

음반회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영국레코드음악산업(BPI)의 회원사들은 전체 음반의 90%를 영

국 내에서 판매하고 있음(영국 음반시장은 세계에서 3번째로 큼) 

○ 엔터테인먼트레저소프트웨어제작자협회(Entertainment and Leisure Software 

Publishers Association; ELSPA)에 따르면, 2009년에 약 9만개의 게임 CD와 

마스터 게임 CD(master games discs)를 수거하였고, 불법게임물 유통업자들이 불

법게임물을 주문제작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밝힘. 

○ 영국소프트웨어연합회(British Software Alliance)와 국제데이터회사(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설치된 SW의 약 27%가 불법 

SW이며, 이는 약 10억 파운드에 해당한다고 밝힘. 

○ 영국비디오협회(British Video Association)가 2009년 11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화와 방송콘텐츠의 침해로 인한 판매손실액(loss in sales)은 약 5억 

3,500만 파운드로 나타남. 



68❘글로벌 저작권 보호

AUTUMN 2010 Global Copyright Protection❘유럽

○ 영국정부의 법집행기관(enforcement bodies)들과 산업계(industry sectors)

가 지적재산권청의 인텔리전스허브(Intelligence Hub)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압수한 불법복제물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속기관명 DVD / SW CD 온라인게임

거래기준국(Trading Stanadards) 74,185 9,100 4,123

관세청(HMRC) 500 142 77

출입국관리사무소(UKBA) 3,542 - 72

영국레코드음악산업(BPI) 33 - -

엔터테인먼트레져소프트웨어제작자협회(ELSPA) 6,838 - 71,465

저작권침해방지연합(FACT) 124,577 6,145 2,087

총계 209,675 15,387 77,824

<표 2> 영국 단속기관별 불법복제물 적발현황
(단위 : 개)

□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

○ 영국 지적재산권청(IPO)이 2009년 1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

면 불법복제물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의 유통이 시장과 온라인을 통해 주로 이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12월, 영국 경찰청의 전자범죄부(E-crime Unit)가 지적재산권 침해물

을 유통시키는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약 1,200개의 도메인을 

폐쇄조치하였음. 

○ 한편, 스포츠 중계 등과 같은 시청각분야에서 스트리밍 사이트(streaming site)

에 의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당수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

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기존 영국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은 주로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 대부분이었으

나, 2009년에는 영국 내에서 제조된 것도 많았던 것으로 조사됨.

- 영국에서 제조되는 불법복제물은 주로 공장에서 생산되며 중국인 불법체류자들

에 의해 유통되고 있음.

- 범죄조직에 의한 조직적인 저작권 침해는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9년 보고서 ｢영화 저작권 침해, 조직범죄와 테러리즘(Film Piracy, Organized 



■■■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69

G
lo

b
a
l 

C
o
p

yrig
h

t 
P

ro
te

ctio
n

 
E

U
R

O
P

E

Crime and Terrorism)｣에 따르면, 영국의 범죄조직들은 저작권 침해를 야기하는 

불법 복제와 더불어 불법 밀입국(Human Smuggling)까지 알선하는 것으로 조

사됨.

- 저작권침해방지연합(Federation Against Copyright; FACT)은 영국 내에서 제조되

는 불법복제물을 단속하기 위해 도넷작전(Operation Donets)을 수행한 바 있음.

※ 도넷작전(Operation Donets)

DVD를 복제하고 판매하는 영국내 범죄조직을 단속하기 위해 2006년에 실시한 프로젝트 명칭임. 대

규모로 영화를 복제하여 공급하기 위한 창고(warehouse)를 발견 후, DVD 대량복제기기(industrial 

DVD replication machinery)에 대한 정보를 추적한 결과 런던의 월섬스토우(Walthamstow, London)에 

위치한 공장을 발견함. 이 범죄조직은 매주 수백에서 수천 개의 영화를 불법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갖추고, 밀입국시킨 다수의 중국인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면서 불법복제물을 제작하도록 함. 불법

복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현금만 10만 6천 파운드에 달하고, 단속을 통해 수거한 물량의 가격은 

약 300만 파운드로 추정됨. 2009년 7월 28일 피의자들은 2년에서 6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 2009년 거래기준국(Trading Standard)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저작물(legitimate products) 사용을 촉구하기 위해 교육용 DVD를 제작 ‧배

포함. 

- 이 교육용 DVD는 불법복제가 지역경제(local economy)에 미치는 영향 및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 등 불법복제가 야기하는 문제점들을 부각시키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배포될 예정임. 

○ 2009년 3월 출판자협회(Pulishers Association, PA)는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

한 포털사이트(“Copyright Infringement Portal”)를 개설하고 웹하드와 

P2P상에서 유통되는 불법출판물을 단속함.

- 사이트 개설 후 약 6,100개의 도메인 주소를 적발, 2009년 말까지 3,491건의 저작

권 침해통지를 하였으며, 저작권 침해통지를 받은 사이트 중 63%가 해당 저작물

을 삭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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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명 삭제조치 비율

스크리브드(Scribd) 99%

어드밴스드 호스터스(Advanced Hosters) 87%

웹바질라(Webazilla) 84%

구글 블로거(Google Blogger) 79%

DE키웹3(DE-Keyweb-III) 74%

리스웹(LeaseWeb) 51%

래피드쉐어(Rapidshare) 42%

패스트인터넷웹 & 서버호스팅(Fast Internet WEb & Server Hosting) 37%

FDC 서버스(FDC servers) 19%

리스웹 BV(LeaseWEb BV) 12%

<표 3> 영국 주요 웹사이트별 불법저작물 삭제조치 비율

○ 지적재산권청(IPO)은 경찰청, 법집행기관, 위원회, 수사관, 검사 및 사법부 등과 

협력하여 지적재산범죄의 단속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단속인력을 교육함.

- 교육과정에는 지적재산범죄(IP crime)에 대한 일반교육과 온라인 수사 및 정보수

집기술이 포함됨. 

□ 지적재산권 침해 및 단속수준 변화

○ 영국 내 각 지역의 거래기준국(Trading Standard)을 대상으로 관할지역별 지

적재산범죄 증감률을 조사한 결과, 42%의 기관이 지적재산권 침해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였으며 34%는 감소, 13%는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답하였고, 10%는 알 수 

없다고 응답함.  

- 지적재산권 침해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관은 인터넷 불법복제(Internet piracy)

의 증가와 중국으로부터의 불법복제물 유입이 그 원인이며, 영국의 경기침체 및 

높은 실업률도 침해증가의 환경적 요인이라고 지적함. 

○ 한편, 단속수준의 강화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기관의 46%가 단속수준이 높아

졌다고 응답하였으며, 32%는 낮아졌다, 18%의 기관은 지난해와 변화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남.

- 단속수준이 높아졌다고 답변한 기관은 지적재산권 관련기관들과의 성공적인 파

트너십 구축 및 지적재산전담반 구성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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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수준이 낮아졌다고 응답한 기관은 단속인원 및 재정감축을 그 원인으로 지

적하였음.

(UK IPO, 20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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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지적재산전략자문

위원회, 2011년까지 

지적재산권청에 통합 

예정

英 지적재산권청, 

저작권 관련 연구계획 발표

영국 기업혁신기술부(BIS)는 지적재산 관련 연구 및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해 온 지적

재산전략자문위원회(SABIP)를 2011년까지 지적재산권청(IPO)에 통합시키기로 2010년 

7월 결정함. 지적재산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하게 된 영국 지적재산권청은 향후 

시장조사 및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계획을 발표하였음

○ 2010년 7월 영국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연구 및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해 온 지적재산

전략자문위원회(Strategic Advisory Board for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SABIP)를 2011년까지 지적재산권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에 통

합시키기로 결정함. 

※ 지적재산전략자문위원회(Strategic Advisory Board for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이하 

‘SABIP’)

- 2008년 6월에 설립된 비정부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y)으로 영국 지적재산권청(IPO) 

산하기관임.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한 자문기관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주로 지적재산의 경제적 가치

를 파악하기 위한 시장조사 수행과 지적재산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2010년 7월 영국정부는 산하기관 수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11년까지 지적재산전략

자문위원회(SABIP)의 모든 업무를 지적재산권청(IPO)에 이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적재산전략자

문위원회(SABIP)가 해산되기 전까지 지적재산권청(IPO)과 협력하여 연구업무를 진행하기로 함. 

Global Copyright Protectio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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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지적재산권청, 

지적재산의 경제적 

가치 분석 및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계획 발표

○ 영국 지적재산권청의 바로네스 윌콕스(Baroness Wilcox) 장관은 지적재산의 경제

적 가치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제공을 위해 내년까지 

다양한 조사연구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 지적재산권청(IPO)과 지적재산자문위원회(SABIP)는 저작권 분야의 기업활동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음의 정책적 이슈에 대한 해답을 강구할 예정임.

① 영국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산업에 대한 투자규모와 이로 인한 수익

② 저작권 분야의 투자총액과 이로 인한 효과

③ 영국의 디자인 산업이 저작권 등록을 거의 하지 않음에도 성공을 거두는 이유 

④ EU 저작권시스템의 유용성 여부

○ 지적재산권청의 저작권 관련 주요 보고서 발간 및 연구계획은 다음과 같음.

a. 산학지식교류(University-Industry Knowledge Flows) 

- 산학지식교류를 기반으로 지적재산권 분석을 위한 데이터 기반 프레임워크 분석

(2010년 겨울 보고서 발간 예정)

b. 지적재산권 시스템의 집행과 중소기업(Enforcement of the UK's IP system 

and SMEs) 

- 지적재산권 시스템이 영국 중소기업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 분석(2010년 

겨울 보고서 발간 예정)

c. 저작권 투자와 수익(Copyright Investment and Income) 

- 저작권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수익규모 등을 분석(2010년 겨울 보고서 발간 예정)

d. 지식경제에서의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n Knowledge Economy) 

- 지적재산에 대한 투자가치 평가(2011년 봄 보고서 발간 예정)

e. 저작권보상금제도(Copyright Levy System) 

- 영국 및 EU회원국의 저작권보상금제도가 콘텐츠와 미디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

(2011년 여름 보고서 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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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창조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Changing Business Models in Creative 

Industries) 

- 디지털화가 저작권 가치사슬모형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미치는 영향(2011년 

여름 보고서 발간 예정)

g. 저작권 관련 데이터 관측기구(Copyright-related Data Observatory) 

- 저작권 관련 시장거래자료 및 이용실태자료 개발(향후 조사 예정)

h. 지적재산권 집행제도에 대한 비교연구(Comparative Study on IP Enforcement 

Regimes) 

- 해외 주요국의 지적재산권 집행제도에 관한 비교연구(향후 조사 예정)

(UK IPO, 20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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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잠정 타결  ❘78❘

WTO 가입 위해 露 지적재산권법 개정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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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추진경과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잠정 타결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이 2010년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11차 협상에서 잠정 타결됨. 본 협정은 지적재산권자의 요청이나 

법원의 명령 없이도 국경에서 불법복제물을 압류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세관

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불법파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2005년 7월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G8 정상회의에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규범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

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의 계기가 됨. 

○ 이후, 비공식적인 협의를 거쳐 2008년 6월부터 공식적인 ACTA 협상이 개시되었

고, 제11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10년 10월 2일 잠정 타결됨. 

- ACTA의 근본적 목표는 지식적산권 집행 강화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수립하는 것임. 

○ 협상과정을 살펴보면, 최초 1~4차 협상 이후 미국 행정부 교체로 인해 상당기간 

지연되다가 2009년 7월 라바트에서 개최된 5차 협상을 계기로 협상이 적극 추진됨. 

○ 2009년 11월 서울에서 있었던 6차 협상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the digital environment)’

에 대한 미국측 초안(draft)이 회람되었으며 처음으로 통합 협정문안(consolidated 

text)이 도출됨. 

○ 2010년 4월 웰링턴에서 있었던 8차 협상에서 미국이 올해 안에 협상을 타결하겠다

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협상이 급진전 됨.  

- 유럽연합(EU) 및 협상참가국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통합협정문이 외부에 공개됨. 

Global Copyright Protec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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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집행 및 

국경조치 강화를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체결의 의의와 

한계점

○ 2010년 6월 9차(루체른) 및 2010년 8월 10차(워싱턴) 협상을 거치면서 몇 가지 

이슈를 제외하고는 기술적인 문제 등에 대해 상당부분에서 합의점에 도달함.

○ 이후, 2010년 9월 23일 ~ 10월 2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11차 협상에서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이 잠정 타결되기에 이름. 

- 이번 제11차 회의에는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모로코, 

멕시코, 싱가포르를 비롯해 27개 EU회원국들이 참가하였음. 

○ ACTA는 지적재산권자의 요청이나 법원의 명령 없이도 국경에서 불법복제물을 압

류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세관에게 부여함.

○ 또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자, 또는 필요한 경우 제3자에 대해 침해상품의 거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원에 권한을 부여함. 

○ 이밖에도 불법파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ACTA는 TRIPS 협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집행규정(민사집행, 형사집행, 국경조

치)을 보다 강화하고,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집행절

차를 최초로 도입한 협정임. 

○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및 주요 선진국들이 참여하여 집행절차를 마련하고 효과

적인 집행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참여국들은 ACTA를 위조 및 불법복제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ACTA가 합법적인 교역을 활성화하면서도 각국의 기본

적 권리와 자유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불법복제물의 최대 공급처인 중국과 러시아가 교섭에 참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ACTA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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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불법복제물이 제조국에서 소비국으로 운반되면서 경유하게 되는 제3국의 수

하물 검사를 의무화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Consolidated Text of the ACTA, 2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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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 위해 露, 

美측과 양자협상 

타결

WTO 가입 위해 露 지적재산권법 개정

WTO 가입을 위해 러시아는 미국과의 양자협상(bilateral agreement)을 2010년 10월 

1일 타결함. 이번 협상이 원만히 타결된 것은 러시아가 미국 측의 요구조건을 수용하

여 지적재산권법의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임. 이번 개정안은 불법저작물을 단순히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대통령과 미국의 버락 오바마

(Barack Obama) 대통령은 러시아의 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bilateral 

agreement)을 완료했다고 2010년 10월 1일 밝힘. 

- 이번 양자협상에서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등 무역관

련 이슈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 

※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1995년 1월 1일 출범하여 국제무역 질서를 이끌고 있는 다자간 무역기구로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 있음. 무역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의 구속력을 행사

할 수 있음. WTO의 최고의결기구는 총회이며, 그 밑에 상품교역위원회, 서비스교역위원회, 지적재산권

위원회 등을 설치해 분쟁처리를 담당하고 있음.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관세 철폐와 무역 증대를 위하여 1947년에 창설된 국제협정으로,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불리움. 약 

120개국이 가입하였으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음.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협정, 

관세, 무역 등의 이슈에 대해 국제질서를 조율하였으며, 1995년 1월 1일에 세계무역기구(WTO)로 대체되었음. 

○ 러시아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체제였던 1993년부터 세계무역체제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국제

적 기준을 수용하지 못하여 번번히 가입이 무산되어 왔음. 

- 천연자원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는 WTO 미가입국 중 최대의 경제규모를 보

유하고 있음. 

Global Copyright Protec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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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 위해 

露 지적재산권법 

개정

○ WTO 가입은 보통 단계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 WTO에 가입하려는 국가는 기존 WTO 가입국 중 하나와 양자협상을 체결한 후, 

다자협상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가입결정권한을 보유한 WTO실무단(WTO Working 

Party)의 승인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취함.

○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WTO 가입을 위한 의무사항을 만족시켰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WTO 가입을 위한 다자협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겠다고 밝힘.  

○ 러시아의 알렉세이 쿠드린(Alexei Kudrin) 재무장관(Finance Minister)은 향후 

4개월 내에 WTO 가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이기에 10개월 후에 회원국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피력함.

○ 러시아의 WTO 가입여부에 대해 논의할 WTO실무단 회의는 2010년 12월 6일 개

최될 예정임. 

○ 이번 협상이 원만히 타결된 것은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적재산권법의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임.

- 미국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제를 강화

한 러시아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음.

- 이전에는 불법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불법저작물을 단순히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0년 10월 29일, 러시아 상원은 지적재산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향후 자

국 대통령의 서명 후 발효될 예정임.

※ 참조

thecable.foreignpolicy.com/posts/2010/10/29/washington_won_t_mediate_between_russia_and_g

eorgia_on_wto, 2010.10.29

ictsd.org/i/news/bridgesweekly/86158/, 2010.10.7

en.rian.ru/world/20100719/159869508.html, 2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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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이용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내외 법제 검토  ❘86❘

불법 다운로드 처벌에 대한 해외동향 및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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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opyright Protection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이용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내외 법제 검토
ZOOM-IN

박영길 명예교수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자의 “권

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

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6) 이에 따라 

저작권법은 권리자의 보호와 이용자의 이익, 더 나아가

서는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관점에도 유의하면

서, 양자의 적정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저작권법은 일정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는 권리를 제한하여, 권리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은 저작권보호의 강화 ‧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비교적 빨리 

대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공정한 이용이라는 측

면에서 요구되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방향에서의 

대응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현상에 따라, 수업목적 이용저

작물의 보상금에 관한 규정(25조2항)은 이미 1986년 

6) 2009년 4월 22일의 개정저작권법에서는 그 목적을 “…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으로 개정하였는데(저작권법 1조), 

이는 이러한 저작권법환경의 변화에 따른 순응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 저작권법 제23조 3항에 규정을 하였으면서도 

1994년 개정저작권법 부칙4717호에서 1994년 7월 1

일부터 5년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 

시행되지 않고 있던 대학에서의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저작권법 25조 2항, 4항) 제도를 막상 시행하

려고 하니, 대학들이 반대함으로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보상금제도가 “교육

제도에 맞는지 의문…정부, 기업부터 우선징수” 해야 

한다는 견해7)와 “대학의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에

서 “…저작자, 이용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8)등

등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 글의 Ⅱ에서는 우리 저작권법 25조 2항, 4항을 

개관하고, Ⅲ에서는 저작권관련 조약이나 외국의 법제

를, Ⅳ에서는 결론으로서 이 제도의 시행문제를 최종적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7) 정상조, “반대한다” 문광부 강의저작권료일괄징수, 교수신문, 

2010, 8.30. 

8) 이대희, “찬성한다” 문광부 강의저작권료일괄징수, 교수신문, 

20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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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 제도

1. 저작권법상의 규정

학교에서의 수업은 기본적으

로 교과용 도서를 통하여 이루

어지는 것이지만, 수업하는 과

정에서 수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

업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저작물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때가 있다. 

이러한 때를 위하여 저작권법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

립되었거나 초 ‧ 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

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

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 배포 ‧ 공연 ‧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

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25조 2항).

25조 2항의 권리를 제한하는 본문에 이어서, “다

만” 당해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아울러 그 복제의 

부수 및 태양에 비추어보아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

게 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부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또한 이상과 같이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동조 2항에 따른 복제 ‧ 배포 ‧ 공연 ‧ 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5조 4항). 

2. 현행법의 개정과정

현행 저작권법 제25조 2, 4항에 근거하는 대학의 수

업목적 저작물이용보상금 제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

는 것은 1986년에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 23조 2항,3

항이다.

이 조항은 정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수정안보고9)

에서 “대학 및 그 이상의 교육기관에서는 저작자의 허

락 등이 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교과용도서에 게재할 수

는 없으나 방송하거나 복제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도 일정액의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사전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법정허락과 마찬가지로…” 안 제23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

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탁

하여야 한다. 다만…”라고 수정안이 보고되어, 이에 

따라 23조 2항에서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

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

문화공보부장관이…고시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공탁

하여야 한다.…다만,…”고 규정하였다. 

그 뒤 2009년 4월의 개정에서는 제25조 4항(1986

9) 저작권법 제 ‧ 개정 관련 국회회의록(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3면: 전문위원의 수정안으로서 “대학 및 그 이상의 교육기관

은 저작자의 허락 등이 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할 수는 없으나,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도 일정액의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도록 

하고,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사전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

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과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공탁

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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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과 외국의

법제

년 저작권법 제23조 3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다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

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라고 개정하

였다. 즉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이용하려는 자”

로 개정하였다.

1. 국제 동향

(1) 1967년 베른협약 스톡홀름 

개정조약 9조2항

베른협약은 국제저작권계의 지주라고 할 수 있는데, 

동 협약에는 저작권의 제한에 관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원리적인 면을 정하고 있는 

것이 복제권의 제한에 관한 9조 2항의 규정이다. 이 규

정은 1967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개정회의에서 삽입된 

것이다.

동 협약 9조 1항에서는 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이어서 2항에서 일정한 특별한 경우

에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능은 동맹국의 입법에 

유보되어 있는데, 그 단서에서는 “그러한 복제는 해당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여

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일정한 특별한 경우에는 국내

법에 의하여 복제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하면

서, 제한과 관련하여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9조 2항의 규정은 국제적인 규범의 형성에도 큰 영

향을 미쳤는데, 2항에는 권리를 제한하는 때의 3가지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즉, (1) “특별한 경우”, (2) “저

작물의 통상적인 이용(normal exploitation)을 방해

하지 않는다”, (3)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다”라는 3가지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조건이 

복제권에 한하지 않고 다른 권리도 제한하고자 할 때에도 

타당한 3단계 테스트(three-step-test)원칙이 되었다.

(2) 1994년의 TRIPS협정 13조

TRIPS협정은 권리의 제한에 관하여 13조에서 “회원

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합법적

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

정한다.”고 3단계 테스트를 정하고 있다. 베른협약 9조

2항이 복제권 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TRIPS협

정에서는 배타적권리(exclusive rights)의 제한 또는 

예외를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그 후의 조약에도 이어

지고 있다. 

(3) 1996년의 WCT(WIPO저작권조약)

WCT 10조에도 TRIPS과 같이 3단계 테스트(three- 

step-test)를 규정하고 있다.

(4) EC 정보사회지침10) 

  ① 규정의 개요

EC정보사회지침 5조 1항11), 2항 및 3항(및 4항)에 

개별적 권리제한규정이 열거되어 있으나, 모든 회원국

10) Council Directive 2001/29 on the Harmoniz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2001 O. J. (L.167) 10 (EU) "Information Society 

Directive".   

11) RAM에 일시적 저장 등의 소위 “일시적 저장”에 대한 권리

제한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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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내법으로 규정해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5조 1항 “과도적인 일시적 저장” 뿐이며, 기타 2항

에서 4항에 열거된 각 권리제한 규정은 그 채택의 유무

가 회원국의 국내법에 도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임의(회

원국의 재량)로 되어 있다. 즉 5조 1항 이외의 권리제

한은 optional ‧ list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침 안에서 교육 ‧ 연구를 위한 이용에 관한 

것은 지침안 5조 3항 (a)에서 “출처를 표시하고 비상업적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로서 오로지 수업의 설명

이나 과학적 연구 목적을 위한 연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이 동조 1항에서 4항에 열거된 각 권리제한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동조 5항에 의하여 3단계 

테스트를 충족한 범위 내에서 도입할 수 있다. 따라서 

지침안 5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연구를 위한 권

리제한규정도 3단계 테스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보상금제도

정보사회지침은 optional list중에서 5조 2항 (a) 

“복사”, (b) “사적복제” 및 (e) “방송의 비영리 재전달”에 

관계되는 권리제한규정을 회원국이 두는 때에는 권리

자에게 “공정한 보상(fair compensation)”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적사용목적의 복제에 관한 5조 

2항 (b)에서는 공정한 보상은 “기술적 조치의 적용 또는 

불적용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부기되어 있다.

이상에서 들고 있는 것 이외의 권리제한에 대해서는 

보상금제도의 도입은 회원국의 의무는 아니지만, 회원

국은 보상금 제도를 둘 수는 있다. 3단계 테스트의 제3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보상금제도가 필요한 것도 있다. 

따라서 3단계 테스트는 권리제한규정의 입법뿐만 아

니라, 해석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고 있다. 즉, 권리제

한규정에 3단계 테스트를 직접 적용하여 조약과 합치

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③ 보상금제도의 단계적 폐지(gradual phase-out)

DRM이 앞으로 사회에 좀 더 보급하게 되면, 디지털 

분야에서는 보상금제도와 DRM 과의 사이에 경합관계

가 발생하여, 이중 지급이라는 가능성이 상재하는 것이 

된다. 이 점에 관해서 전문 35에 의하면 “구별되는 형

식에서 대가가 권리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경우”는 별도

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공정한 보

상의 수준은 지침의 기술적수단의 사용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DRM의 보급

에 의하여 “구별되는 형식에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

면, 보상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DRM이 보급되는 과정에서 이것과 경합하는 

분야에서의 보상금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2. 미국

미국에서는 저작물의 자유이용 및 저작재산권의 제

한에 관한 이론이 형평법상의 판례를 통하여 ‘공정이

용(fair use)’이라는 원칙으로 확립되어, 판례법으로 

해석 운용되고 있던 공정이용법리를 1976년 개정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 규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1976년 저작권법의 제정과정에서 권리자측 

대표와 교육관계자측 대표가 교실에서 사용하는 복제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기준에 대해서, “비영리적목적의 



90❘글로벌 저작권 보호

AUTUMN 2010 Global Copyright Protection❘ZOOM-IN

교육기관에 있어서 수업을 위하여 행하는 서적 및 정기

간행물의 복제행위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No-For-Profit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 Respect to Books and Periodicals)”과 

“교육적 목적에 의한 음악저작물의 사용에 관한 가이

드라인(Guidelines for Educational Uses of 

Music)”에 합의하였다. 1976년 저작권제정에 관한 

하원보고서에는 공정이용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

이드라인을 게재하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연방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공정

이용의 판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공

정이용 판단에 있어서 중시되고 있다.12)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적어도 그 기준에 해당하는 것

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만,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하여 반드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범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장래 그 기준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다.  

“비영리적 목적의 교육기관에 있어서 수업을 위하여 

행하는 서적 및 정기간행물의 복제행위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보면 교사가 연구 또는 수업 혹은 수업준비를 

위하여 행하는 복제에 대해서는 단행본인 경우에는 1장

을 1부, 정기간행물인 경우에는 1기사를 1부만 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교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부를 복제를 하고자 할 때에, 학교가 아닌 개별 교사가 

그의 발의에 의해서 복제하고, 그 허락을 받는 것이 불

합리할 정도로 저작물사용에 필요한 시간이 절박한 때

에는, 시(詩)는 250어 이내, 2,500어 보다 짧은 산문인 

12) Princeton University Press v. Michigan Document Services. 

inc., 99 F.3d 1381(6th Cir. 1996).  

경우에는 전문, 2,500어 이상의 산문인 경우에는 1,000

단어 혹은 10%(500어를 하한)의 어느 것이나 적은 분량

이내에서 필요한 부수를 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

3. 일본

일본은 학교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타 교육기

관에서 교육을 담임하는 자 및 수업을 받는 자는 그 수

업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당해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그 복제의 부수와 

태양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

는 범위에서 인정된다(일본 저작권법 35조)13). 이 규

정(현행 저작권법 35조 1항)을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권리를 제한하는 본문에 이어서, “다만, 해당 저작물의 

종류, 용도 및 그 복제의 부수 및 태양에 비추어 보아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부기하고 있다. 일본은 2004년 

3월에 “학교 기타의 교육기관에서의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저작권법 제35조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여 적용하

고 있다.

13) 35조의 학교 등에 있어서의 저작물의 이용에 관해서는 여러 

검토가 있었으나, 2003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35조 1항을 

개정하여 복제를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수업을 받는 자”를 

추가하였고, 허용되는 저작물의 이용형태로서 2항을 신설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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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의 

시행과 관련하여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 

저작권법상의 소위 대학의 수업

목적 저작물이용보상금 제도와 

같은 제도를 취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일본

에서는 권리제한 시스템의 개정과 관련하여 보상금제도

의 도입이 논의된바 있으나 우리 저작권법과 같이 개정

되지는 않았다. 조약 등 외국의 예를 보면, 복제권 등

의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3단계 테스트 규정

이 국제적 적합성의 사실상의 기준이 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 25조 2항에 규정된 수업목적상의 복제 

등 일정한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외국의 입법예와 

비교해보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상대적으로 크게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14) 때문에 저작재산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저작권자

의 보호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수업목적 이용저작물의 보상금에 관한 규정

을 막상 시행하려고 하니까, 수업목적 저작물이용보상

금 지급의무를 지는 대학 등 교육기관들이 반대의 의사

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제도에 

관하여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반대

편에 서 있는 듯하다. 

사실 대학의 교수 등 구성원들은 대표적인 창작자이

면서도, 타인의 저작물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용자들

이다. 이들에게 타인의 저작물을 수업목적상 이용할 때

마다 이용허락을 받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것도 허락도 받지 않고 수업 중에는 얼

14) 최진원, 각국의 교육기관에서의 저작물이용제도 비교, 한국

복사전송권협회, p.67

마든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저작권

법적 정의에 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저작권법은 국민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관련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모두가 불만인 법이다. 때문에 

저작권법이나 관련법의 제정이나 개정과정에서도 모두

가 불만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저작권환경

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수업목적 저작물이용보상금 제도를 도입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저작권환경과 국민들이 이 제

도에 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여 필요성을 느낄 수 있

도록 관련 집중관리단체들이 이 제도의 필요성에 관하여 

홍보하는 등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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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의 

의의 및 형사적 

제재 필요성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불법 다운로드 처벌에 대한 해외동향 및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ZOOM-IN

이규호 부교수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불법 다운로드는 우리 저작권법

상 복제권 내지 공중송신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높다. 우리 저

작권법상 ‘복제’란 인쇄 ‧ 사진촬

영 ‧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

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복제권이란 저작자

가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이 복제하도록 허락하거나 무

단으로 복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권리를 말한다.15)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판례에 따르면, 하드디스크

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복제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1) 저작권법 제2조

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전

자적으로 저장하는 MPEG-1 Audio Layer-3(MP3) 

파일을 일컬어 유형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eer-To-Peer(P2P) 

15) 일본 저작권법도 대동소이한 조문을 가지고 있다. 참조 일본 

저작권법 제21조; 文化庁, 著作權法入門, CRIC, 22頁.

방식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

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행위인 ‘유

형물에 고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16), 

(2)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

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음원 파일(MP3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

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시한 사례17), (3)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

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웹

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

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는 유형물인 컴퓨

터의 하드디스크에 고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다고 판

시한 사례18) 등이 있다.

그리고 음원 파일을 공유 폴더를 겸하고 있는 다운로

드 폴더에 저장하는 행위는 저작자의 공중송신권을 침

16)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판결【저작권법위반】.

17) 서울고법 2007.10.10. 자 2006라1245 결정【음반복제금지

등가처분】〈‘소리바다 5 서비스’ 가처분 사건>.

18) 서울중앙지법 2008.8.5. 자 2008카합968 결정【저작권침해

금지등가처분】 [각공2008하,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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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제
해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도 있다. 우리 저작권법 제

2조 제7호에 따르면,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 ‧

음반 ‧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

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 다운로드가 공중송신권을 침해하

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 판례에 따르면, 

‘소리바다 5 서비스’를 통해 개별 이용자들이 자신

의 다운로드 폴더로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개인

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음원 파일을 공유 폴더를 겸하고 

있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는 행위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

다.19)  

그런데, 디지털환경 하에서 저작물 유통의 상당부분

이 온라인을 통해 가능해지면서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산업의 피해가 우려할 정도로 커져 가고 있다. 

이를 위해 여러 방안이 강구되고 있지만, 형사적 제재

방안도 그 가운데 하나로 고려할 만하다. 다만 저작권

침해행위가 불법행위의 특수한 유형인 것을 감안하면 

형사적 제재방안은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를 최소화하

면서 저작권산업의 피해를 감소할 수 있는 묘안을 찾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조약

과의 정합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동향을 살펴본 다음,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19) 서울고법 2007.10.10. 자 2006라1245 결정【음반복제금지

등 가처분】 〈‘소리바다 5 서비스’ 가처분 사건>.

형사벌은 아마 가장 오래된 법

집행의 유형이지만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예외에 해당하였다. 연방의회 및 주는 본질

적으로 경제범에 대해 형사제제를 가하는 제도의 도입

을 서두르지 않았다. 예컨대 특허침해 및 마스크 워크(반

도체 칩 표면에 인쇄되는 회로 패턴; mask work)20)

의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제재규정이 없다. 영리적 저작

권침해, 위조라벨의 거래 및 상표 및 영업비밀에 관한 

일정한 주법상 범죄에 대한 형사벌이 존재하지만 1980

년대 말 전까지는 기소하는 경우가 비교적 드물었다.

미국 연방의회가 극화물 또는 음악저작물의 불법공

연 및 불법표시를 경범죄(misdemeanors)21)로 입법

한 1897년 이래 형사제재는 미국 저작권법에 포함되었

다.22) 1909년 저작권법은 이 형사적 제재를 고의로 영

리를 목적으로 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모든 유형의 저작

물 침해에 확대하여 규정하였다.23) 하지만 그 범죄는 

경범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었다. 1976년 저작권법24)

은 이러한 일반적 경범죄 규정을 거의 개정하지 않은 

채로 유지하였다. 하지만 이 법은 주관적 요건에 해당

하는 법문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그 문구의 개정에 대

해 아무런 설명을 달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은 외견상 

실체적인 법적 기준을 변경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

인다. 1976년 저작권법은 또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중

20) H. R. Rep. No. 781, 98th Cong., 2d Sess. 27 (May 15, 

1984), reprinted in 1984 U.S. Code & Admin. News 

5750, 5776.

21)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를 의미한다. 반면에 중범

죄(felony)는 1년을 초과하는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를 의미한다.

22) Act of January 6, 1897, 54th Cong., 2d Sess., 29 Stat. 

481.

23) Pub. L. No. 60-349, § 28, 35 Stat. 1075, 1082 (March 

4, 1909), codified at 17 U.S.C. § 104 (1970).

24) Pub. L. No. 94-553, § 101, 90 Stat. 2541, 2586 (Oct. 

19, 1976), codified at 17 U.S.C. §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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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felony)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최초로 도입하였

다. 그 제재는 영화 또는 녹음물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침해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었다.25)

1982년에 미국 연방의회는 불법복제 및 상표위조방지 

개정법(Piracy and Counterfeiting Amendments 

Act of 1982)(이하 ‘1982년 법’)을 통과시켰다.26) 

이 법은 초범에 대해 중범죄의 제재를 최초로 포함한 법이

다.27) 1976년 저작권법상 누범에 대한 중범죄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 제재는 특히 불법복제 및 상표위조에 

민감한 영화 및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침해로 한정하였

다.28)  

그리고 중범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침

해에 한정하여 적용하였다. 그래서 1982년 법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공연권 또는 공중전시권의 침해에는 

미치지 아니하였다. 1982년 법은 중범죄에 관한 신설

규정 및 기존의 경범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모든 제재규정을 형사법인 연방법률 제18

편 제2319조에 규정하였다.29)

25) Pub. L. No. 94-553, § 101, 90 Stat. 2541, 2586 (Oct. 

19, 1976), codified at 17 U.S.C. § 506(a)(누범의 경우 5

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내지 양자를 병

과할 수 있다).

26) Pub. L. No. 97-180, 97th Cong., 2d Sess., 96 Stat. 91 

(May 24, 1982), codified at 17 U.S.C. § 506(a) and 18 

U.S.C. § 2318, 2319.

27) H.R.Rep. No. 997, 102d Cong., 2d Sess. 3 (Oct. 3, 

1992), reprinted in 1992 U.S. Code Cong. & Admin. 

News 3569, 3571.

28) S. Rep. No. 274, 97th Cong., 1st Sess. 1 (Nov. 18, 

1981), reprinted in 1982 U.S. Code Cong. & Admin. 

News 127, 127, 129-132.

29) 18 U.S.C. § 2319를 추가한 Pub. L. No. 97-180, 97th 

Cong., 2d Sess. § 3, 96 Stat. 91, 92 (May 24, 1982); 

H.R.Rep. No. 997, 102d Cong., 2d Sess. 3 (Oct. 3, 

1992), reprinted in 1992 U.S.Code Cong. & Admin. 

News 3569, 3571.

1992년 미국 연방의회는 최초로 중범죄 규정을 모든 

유형의 저작물로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입법하였다.30) 

1992년 개정 저작권법(이하 ‘1992년 법’)은 1982년 중

죄규정을 컴퓨터 SW 불법복제에 확대하도록 입안되었

던 법률안31)에 의거하였다. 미국 연방의회는 미국이 

선도하는 첨단산업 중 하나인 컴퓨터 SW 산업이 불법

복제에 취약하고 영화 및 음반산업과 같이 특별한 보호

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였다.32) 하지만 연방의회는 

그 법안을 고려하였을 때, 모든 유형의 저작물을 포함

하기로 하였다.33) 1992년 법은 또한 형사제재규정을 

일반적으로 개정하여 그 적용요건을 세분화하였다.34) 

하지만 종래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에만 적용하였다.

1996년 위조방지 소비자 보호법(Anticounterfeiting 

Consumer Protection Act of 1996)(이하 ‘1996

년 법’)35)은 저작권침해죄를 포함하여 일정한 지적재

산권침해죄를 1970년 조직범죄통제법36)의 ‘부정한 집

단을 영향을 받아 타락한 조직(Racketeer Influenced 

30) Pub. L. No. 102-561, 106 Stat. 4233 (Oct. 28, 1992), 

codified in 18 U.S.C. § 2319; See generally H.R.Rep. No. 

997, 102d Cong., 2d Sess. (Oct. 3, 1992), reprinted in 

1992 U.S. Code Cong. & Admin. News 3569.

31) S. 893, 102d Cong. 2d Sess. (1992).

32) See S. Rep. No. 268, 102d Cong., 2d Sess. 2 (April 7, 1992).

33) H. R. Rep. No. 997, 102d Cong., 2d Sess. 4 (Oct. 3, 

1992), reprinted in 1992 U.S. Code Cong. & Admin. 

News 3569, 3572.

34) See id. at 4,6,1992 U.S.Code Cong. & Admin. News 

at3572,3574.

35) Anticounterfeiting Consumer Protection Act of 1996, § 

3, Pub. L. No. 104-153, 110 Stat. 1386 (July 2, 1996)( 

RICO법상 범죄유형에 18 U.S.C. §§ 2318-2320을 추가

하기 위하여 18 U.S.C. § 1961(1)(B)를 개정함).

36) Organized Crime Control Act of 1970, Pub. L. No. 91- 

452, Title IX, 84 Stat. 941(Oct.15,1970)을 입법한 18 

U.S.C. §§ 1961-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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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rrupt Organization)(이하 ’RICO 법‘)’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범죄로서 지정하였다. 그렇게 함에 있

어 1996년 법은 세 가지 방식으로 형사제재의 실효성

을 배가하였다. 첫째, 이 1996년 법은 법집행관이 개

별적인 범죄가 아니라 범죄집단 전체를 기소하도록 돕

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1996년 법은 암거래품 뿐

만 아니라 범죄집단의 비금전적인 인적 재산 및 물적 

재산의 압수 및 몰수를 허용하는 RICO법의 몰수 규정

을 이용하였다.37) 마지막으로 이 1996년 법은 저작권

침해죄와 관련된 RICO법 위반 민사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원고에게 3배 배상 및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RICO법상 민사상 제재를 마련하였다.38)

1997년 연방의회는 인터넷39)과 같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저작권침해를 형사 처벌하는 것을 주된 목적40)으

로 전자절도금지법(No Electronic Theft (Net) 

Act)41)을 채택하였다. 이 법의 제정42) 계기가 된 사

례는 United States v. LaMacchia 사건의 판결43)

이다. 이 사건에서 매사추세츠 주 연방지방법원은 영리

적 동기 없이44) 인터넷에 상업용 SW를 게시하여 공중

이 그 SW를 복제할 수 있도록45) 한 대학원생에게 연

방통신사기법46)를 적용하길 거부하였다.47) 이러한 유

37) 18 U.S.C. § 1963.

38) 18 U.S.C. § 1964.

39) H.R. Rep. No. 339, 105th Cong., 1st Sess. 4 (Oct. 23, 

1997).

40) No Electronic Theft (NET) Act, Pub. L. No. 105-147, 105th 

Cong., 1st Sess., § 2(b), 111 Stat. 2678 (Dec. 16, 1997), 

adding 17 U.S.C. § 506 (a)(2).

41) No Electronic Theft (NET) Act, Pub. L. No. 105-147, 105th 

Cong., 1st Sess., 111 Stat. 2678-2680 (Dec. 16, 1997).

42) H.R. Rep. No. 339, 105th Cong., 1st Sess. 3 (Oct. 23, 1997).

43) United States v. LaMacchia, 871 F. Supp. 535, 33 U.S.P.Q.2d 

(BNA) 1978 (D. Mass. 1994).

44) See id, 871 F.Supp. at 536-37.

45) See id. 871 F. Supp. at 536.

형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1997년 법이 제정되었

다.48)

하지만 그렇게 함에 있어 1997년 법은 저작권법에 6

가지 실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1997년 법은 전

자적 수단에 의한 저작권침해에 형사벌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49) 둘째, 1997년 법은 1976년 저

작권법의 민사규정에 ‘금전적 이득(financial gain)’의 

정의를 추가하였다. 이 정의에 따르면, 종래의 ‘영리 목

적’이란 표현을 명시적으로 ‘다른 저작물의 수수를 비

롯하여 가치 있는 물건의 수수 또는 수수할 목적’이란 

표현으로 개정하였다.50) 그 결과 금전적인 이득의 의

도 없이 파일을 대량으로 서로 교환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51) 셋째, 1997년 법

은 동기와 상관없이 180일의 기간 내에 소매가로 그 총

액이 1,000달러를 초과하는 복제물 또는 음반의 복제 

또는 배포에 관한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였다.52) 넷째로, 이 신설된 범죄 조항에 대한 

새로운 처벌조항을 규정하였다.53) 다섯째로, 저작권침

해죄에 대한 기소기한을 늘이기 위해 모든 저작권침해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54) 

마지막으로, 1997년 법은 저작권침해 및 일정한 기타 

46) 18 U.S.C. § 1343.

47) See LaMacchia. 871 F. Supp. at 545; 871 F. Supp. at 

536-537.

48) H.R. Rep. No. 339, 105th Cong., 1st Sess. 7 (Oct. 23, 

1997).

49) 18 U.S.C. § 2319(b)(1).

50) 17 U.S.C. § 101.

51) 정상조 ‧ 권영준 ‧ 박준석, ｢저작권침해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

교법적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용역보고서, 2009년 11월, 

28면.

52) 17 U.S.C. § 506(a)(2).

53) 18 U.S.C. § 2319(c).

54) 17 U.S.C. § 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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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침해범죄의 공판의 선고전 단계에서 피해자

의 피해영향보고서(victim impact statements)를 보

호받는 물품 및 서비스의 권리자, 제조자 및 판매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도록 허용하였다. 그 목적은 법

원이 부분적으로 지적재산권침해죄에 대한 형량을 저

작권자가 입은 피해액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장려하는 

것이었다.55) 하지만 1997년 법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영리 목적과는 무관하게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는 점이다.56)

이러한 법 개정의 연혁의 결과로 연방법률의 두 조문

이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 하

나는 저작권법을 규율하고 있는 연방법률 제17편 제

506조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법인 연방법률 제18편 제

2319조이다. 

연방법률 제17편 제506조는 저작권침해죄를 정의하

고 있다. 그 규정은 복제권 및 배포권으로 한정하지 아

니한다. 그 규정은 고의적 저작권침해행위 이외에도57)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저작권표시를 이용하는 

행위58),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저작권표시의 제거59), 

및 저작권등록신청과 관련하여 기재사항을 알면서 허

위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60)를 포함하고 있다. 하

지만 이러한 경범죄규정에 따른 기소는 드물다.61) 한

55) No Electronic Theft (NET) Act, Pub. L. No. 105-147, 

105th Cong., 1st Sess., § 2(g), 111 Stat. 2678, 2680 

(Dec. 16, 1997).

56) 17 U.S.C. § 507(c),(d),and (e).

57) 17 U.S.C. § 506(a).

58) 17 U.S.C. § 506(c).

59) 17 U.S.C. § 506(d).

60) 17 U.S.C. § 506(e).

61) Jay Dratler, Jr. & Stephen M. McJohn, Intellectual Property 

Law: Commercial Creative and Industrial Property § 

13.04, 2003 WL 22128018 (2009).

편, 연방법률 제18편 제2319조62)는 저작권자의 복제

권 및 배포권의 침해에만 한정하여 적용하고 정의한 범

죄의 요소로서 구체적으로 열거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업적 혜택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위하여 고의

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경우를 비롯하여 180일 동안 1개 이상의 저작물의 복

제물이나 복제음반으로 총 소매가액 1,000달러 이상인 

것들을 고의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또는 당해 대

상물이 상업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라는 사정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이 접근가능한 컴퓨

터 네트워크상에 이용제공하는 방법으로 상업적 배포

를 목적으로 한 저작물63)을 고의로 배포하는 행위를 

한 자는 형사법인 연방법률 제18편 제2319조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업적 혜택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위하여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일

반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법정 한도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상업적 혜

택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위하여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 180

일 동안 1개 이상의 저작물에 대하여 총 2,500달러 이

상의 가액으로 10개 이상의 복제물이나 복제음반을 복

62) 18 U.S.C. § 2319.

63)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506조(a)(3)에 따르면, “상업적 배포를 

목적으로 한 저작물”이란 “(A) 컴퓨터프로그램, 음악 저작물, 

영화 또는 기타 영상물, 또는 음반으로서, 허락받지 아니한 

배포시점에 (i) 저작자가 상업적 배포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고, 그리고 (ii) 그 복제물이나 복제음반이 아직 상업

적으로 배포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B) 영화의 경우, 허락

받지 아니한 배포시점에 그 영화가 (i) 영화관람시설에서의 

시청에 이용제공할 수 있었고, (ii) 영화관람시설 밖에서의 시

청을 허락하기 위한 형태로 미국 내에서 공중에게 판매할 

복제본이 아직 이용제공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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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법제

제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법정 

한도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하도록 하였고, 그 

누범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법정 한도이하

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적 수단에 의한 경우를 비롯하여 180일 동안 1

개 이상의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복제음반으로 총 소매

가액 1,000달러 이상인 것들을 고의로 복제하거나 배

포하는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법정한도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전자적 수단에 의한 경우를 비롯하여 180일 동안 10

개 이상의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복제음반으로 총 소매

가액 2,500달러 이상인 것들을 고의로 복제하거나 배

포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법정한

도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그 누범의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법정 한도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당해 대상물이 상업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라는 사정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이 접근가

능한 컴퓨터 네트워크상에 이용제공하는 방법으로 상

업적 배포를 목적으로 한 저작물을 고의로 배포하는 행

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법정한도이하의 벌

금 또는 양자를 병과한다. 만일 그 배포행위가 상업적 

혜택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위하여서 범하여진 경

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법정한도이하의 벌금 또

는 양자를 병과한다. 만일 그 배포행위가 누범일 경우

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법정한도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한다. 그리고 그 배포행위가 상업적 혜택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위하여서 범하여진 경우로

서 누범에 해당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법

정한도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한다.

불법복제물에 대한 형사벌에 대

해서는 영국의 경우 1988년의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이하 ‘영국 저작권법’)에서 규율하

고 있다.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이 불법복제물인 

것을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a) 판

매나 대여의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 (b) 사적 이용이나 

가정내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영국 국내에 수입하는 

것, (c)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업무과

정에서 점유하는 것, (d) 업무과정에서 (i)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 (ii)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진열하는 것, (iii) 공개 전시하는 것, (iv) 배포하는 

것, (e) 업무과정이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자를 손해를 

입히는 정도로 배포하는 것64) 중에서 (a), (b), 

(d)(iv) 또는 (e)의 침해를 한 자는 약식재판에 의한 경

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법정 최고액 이하의 벌

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도록 되어 있고, 정식재판에 

의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업무과정이 아닌 경우 저작권자를 해치는 정

도까지 또는 업무과정에서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함으

로써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식재판에 의한 경우

64) 영국 저작권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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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법제

일본의 법제

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법정 최고액 이하의 벌금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고, 정식재판에 의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도

록 되어 있다. 

독일 저작권법 제106조에 따르

면,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권리자의 승낙없이 저작물, 그 개작물 또는 

변형물을 복제, 배포하거나 공개재현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친고죄로 분류된다(독일 

저작권법 제109조). 아울러 불법 다운로드행위를 비롯

한 저작재산권침해행위를 영업적으로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독일 저작권법 제108조a). 이는 

비친고죄로 분류된다(독일 저작권법 제109조).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

제, 판매하거나 인터넷상에 송

신한 경우 등 저작자의 권리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당

한 경우에는 권리자는 다음과 같은 형사적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의 침해는 

범죄행위로 되고, 권리자는 고소를 행하는 것을 전제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것이 가능)에 처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일본 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 기업 등의 법인 

등에 의한 침해(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인격권의 침해를 

제외함)의 경우에는 3억엔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있다.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동법 

제119조 제2항 제1호), 영리를 목적으로 공중을 향한 

더빙기를 설치하여 음악CD의 복제 등(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사용한 경우(동법 제119조 제2항 제

2호), 저작권 등 침해물품을 반포목적으로 수입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반포하거나 반포목적으로 소지한 행위 

또는 그것을 업으로 하여 수출하거나 수출목적으로 소

지한 행위(동법 제119조 제2항 제3호) 및 프로그램의 

위법복제물을 전자계산기에 관해 사용하는 행위(동법 

제113조 제2항 제4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징역 또는 벌금의 병과도 가능함)에 처

하도록 하되,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소설 등의 원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소설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였거나 원작자명을 변경한 경우(동

법 제120조)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비친

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i) 복제카드해제기 등 저작물

의 복제방지기능을 해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기기 및 

프로그램을 반포하거나, 제조, 수입, 소지하는 행위(다

만 그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 게재하는 것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ii) 복제방지기능 등을 해제하는 것을 사

업으로서 행한 자(동법 제120조의2 제2호) 및 (iii)저

작권의 침해로 보게 되는 행위를 행한 자(동법 제120조

의 2 제3호, 동조 제4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의 병과도 가

능)에 처하되, 위 (i)과 (ii)의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하

고, (iii)의 경우에는 친고죄로 하고 있다.

저작자명을 허위로 하여 저작물을 반포하는 것(동법 

제121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의 병과도 가능)에 처하되, 비친고죄

로 하고 있다. 그 밖에 원반공급계약에 의한 상업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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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반을 복제 ‧ 반포하는 행위(동법 제121조의2)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의 병

과가 가능)에 처하되,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

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

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고 규정하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 ‧ 배포

‧ 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우리 저작권법 제136

조 제2항 제3호).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위 침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기소

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우리 저작권법 제140조 

제1항). 아울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 ‧ 인쇄

자 ‧ 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

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우리 저작권법 제139조).  

미국 저작권법 및 이에 관한 형사법상 규정에 따르

면,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친고죄가 없다. 두 

번째, 저작권침해행위 이외에 사적인 금전적 이득 등과 

같은 추가적 요건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세 번

째, 저작권침해물의 개수, 회수, 금액을 기준을 형사적 

제재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면상 한계가 있어 본고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저

작권법상 처벌규정이 다른 산업재산권법과 보조를 맞

추면서 강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그 자유형의 상한이 3년으로서 우

리나라의 5년보다 낮지만, 영업적 목적의 저작권침해

범의 자유형의 상한은 5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

라와는 달리 독일의 경우 그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다. 

독일 저작권법상 저작권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

나, 영업적 목적의 저작권침해의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되어 있다. 하지만 독일 저작권법 제109조에 따르면, 

“특수한 공공이익”이 존재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

도 침해자를 기소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불법복제 그 

자체로는 처벌하지 않고 추가적 요건이 충족될 때 비로

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 법제의 동향을 감안하더라도 다음과 같

은 점을 유의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인터넷

상 불법 다운로드를 제재하기 위하여 형사벌을 강화하

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적 

복제 등과 같은 저작재산권제한사유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그 범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 생각한다. 사적 복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민사소

송의 제기만 가능하도록 한다면 형사제재를 가할 수 없

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상반기에 문화체육관

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 제30조에서는 

“제30조(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

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를 이

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자가 이용하려는 복제물이 저작

권을 침해하여 복제된 것임을 안 경우에는 그 복제물을 

복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저작권법 개정안 제

136조에서는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 저작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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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

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 공연 ‧ 공중송신 ‧

전시 ‧ 배포 ‧ 대여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제30조 단서 및 제101조의3제1항제4호 단서

를 위반하여 복제물 또는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임을 알면서 복제한 자는 제외한다)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

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저

작권법에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가정 및 이

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복제물을 복제하는 행위까지 사적

복제로서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 제30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려

는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저작권법 개정안 제136조 및 

제30조 단서에 따르면, 이용자가 복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된 것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면책되지 않는 것을 명확히 규정

하되, 이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조약

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저작권산업계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침해유형에 대해서는 형사벌에서 

제외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적

은 금액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

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으

로 용이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한 다음, 자유

형 및 재산형의 한도를 내리는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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